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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었던 제21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21)에서 2020

년 이후 신기후체제에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대체할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

택되었다. 신기후체제는 일부 선진국들만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한 교토의정서의 뒤를 

잇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로, 세계 195개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기로 한 최초의 세계적 

기후합의로 평가되고 있다.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 외에도 기후변화 적응, 재원, 기술, 역량배양 

등을 포함한 포괄적 대응을 신기후체제 방향으로 제시함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감축 노력과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한 피해를 줄

이고 새로운 기회성을 구현하기 위한 적응 행동은 기후변화 시대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

전·안심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가장 현명한 대처라고 할 수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기

후변화 대응을 위해 감축과 적응에서 관련정책 및 기술 등의 다양한 추진대책을 마련하여 그 

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신기후체제에 부응하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

하고 있다. 

앞으로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전망 대비 감축 실현과 기

후변화에 안전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기후, 대기 및 에너지 등 관련 정책의 통합성 제고, 온실가

스 배출 억제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과 부문/지역/계층별 기후변화 위험 감소·피해 최소화를 

위한 과학적 영향 예측 및 리스크 관리, 사회 전반의 적응역량 제고를 위한 점검·관리체계 구

축, 기후변화 대응 신산업 육성 및 신기술에 대한 연구투자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국민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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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대 형성을 위한 인식제고와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 체계 강화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II. 신(新)기후체제의 이해와 대응방향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었던 제21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21)에서 2020

년 이후 신기후체제에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대체할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

택되었다. 신기후체제는 일부 선진국들만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한 교토의정서의 뒤를 

잇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로, 세계 195개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기로 한 최초의 세계적 

기후합의로 평가되고 있다.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 외에도 기후변화 적응, 재원, 기술 및 역량배

양 등을 포함한 포괄적 대응을 신기후체제 방향으로 제시함으로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후변화체제하에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감축과 적응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

하고 있으며, 2015년 국가별 기여방안(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INDC) 제출

을 통해 세계 기후변화 대응 동참을 약속했다.  

신기후체제의 출범은 2011년 더반에서 열린 제17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17)에서 그 

시작의 문을 열었다. 당시 2020년 이후부터 발효 및 이행 될 수 있는 기후체제를 논의하기 위

해 ‘행동 강화를 위한 더반플랫폼 특별 작업반(Ad Hoc Working Group on Durban Platform for 

Enhaced Action, ADP)’ 마련이 합의되고 2015년까지 기후변화협약하의 모든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의정서, 또 다른 법적 문서, 또는 법적효력을 가지는 결과물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그리

고 2013년 바르샤뱌 제19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19)에서 INDC형태로 2020년 이후의 감

축목표를 제출하는데 합의했다. INDC는 2014년 리마 제20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20)에

서 현재 실행하고 있는 감축행동 또는 목표보다 더 진전된 행동 또는 목표를 담고 있어야 한다

는 진전원칙과 INDC에 대한 관련 정보 목록이 담긴 작성 지침에 대한 구체화에 합의했다. 이후 

5차례의 공식적 ADP 협상과 INDC를 바탕으로 신기후체제 합의문을 도출했다. 파리협정문은 

교토의정서와 비교했을 때 감축목표, 대상범위 및 국가, 설정방식 등이 강화되고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타난다<표 1>.



신기후체제의 대응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방정부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1>. 첫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구분 

없이 모든 나라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가지며, 공동의 장기목표로서 감축 목표를 2℃로 강

화하였다. 둘째, 감축목표에 대한 공약(Commitment)대신 국가기여방안(INDC)을 채택하여 자

율성과 중립성이 강조되었다. 셋째, 각 국가는 2020년까지 장기 저탄소 개발 전략(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을 마련·제출한다. 넷째, 시장매커니즘은 온실

출처: 정학균 외(2016), 환경부 기후변화홍보포털

구분 교토의정서(2020년까지) 파리협정문(2020년 이후) 

대상국

•37개 선진국 및 EU(미국, 일본, 캐나다,

   러시아, 뉴질랜드 불참)

   - 세계 GHG 배출량의 24~15% 대상 

•선진국·개도국 모두 포함 (195개국) 

   - 세계 GHG 배출량의 100%가 대상

범위 •주로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 
•감축·적응을 포함한 포괄적 대응

   - 감축, 적응, 재원, 기술, 투명성, 역량배양 

적용시기 

•2020년까지 기후변화 대응방식 규정

  - 1차 기간 : 2008-2020년

  - 2차 기간 : 2013-2020년

•2020년 이후

감축목표 •1990년대 수준 보다 5.2% 이하 감축
•2100년까지 지구온도를 2℃ 이하로

   유지, 1.5℃ 목표 지향

목표 

설정방식

•하향식(Top-down)

   - 글로벌 감축목표를 각국(선진국)에 

      하향식으로 차등 부과

•상향식(Bottom-up)

   - 국가별 여건·역량에 따라 감축목표 설정

용어 •공약(Commitment)

•국가기여방안(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 자율성을 강조하는 중립적 용어

시장
매커니즘

•청정개발체제(CDM), 공동이행제도(JI),

   배출권거래제도(ETS) 도입

•기존 교토메커니즘 이외의 다양한 형태의

   국제탄소시장 매커니즘 도입

재정지원 •선진국(1992년의 OECD 국가) 
•선진국 및 선진국 외 국가들의 자발적

   재원 공급 장려

보고/검토
•선진국

   - 온실가스 인벤토리, 격년보고서(BR)

•모든 국가

   - 온실가스 인벤토리, 감축목표 달성

      성과, 개도국 지원 제공·수혜 내용 

<표 1>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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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기존 교토매커니즘 이외 다양한 형태의 국제탄소시장

(International Market Mechanism, IMM) 설립에 합의했다. 다섯째, 2023년부터 5년 단위로 파

리협정 이행 전반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종합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을 실시한다. 종

합 이행점검은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mitigation)에 관한 점검만이 아닌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adaptation), 재정(finance), 기술(technology), 역량배양(capacity building) 등을 포괄하고, 각국

의 이행을 투명(transparency)하게 관리하는 절차로 개발도상국에는 일정 수준의 유연성을 허

용한다고 나타내고 있다. 특히 파리협정은 적응을 감축과 동등한 수준의 목표로 제시함으로써 

신기후체제에서 적응의 위상이 격상되었고 전지구적 적응목표와 역할을 설정하여 이를 종합

적으로 추진할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유엔기후변화

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설립 당시부터 논의되어 온 

감축의제에 비해 역사가 짧은 적응의제는 향후 활발한 후속 논의와 이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기후체제 합의문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은 16개의 전문과 29개의 조항으로 구성되

며 이행절차에 관해 구속력을 지닌다. 전문에는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BDR)', '개별 국

가의 능력(respective capabilities)' 및 '국가별 상황(national circumstances)' 등의 원칙을 명시

하고 있다. 협정문 제2조부터 제14조 까지 신기후변화체제의 주요 6개분야(감축, 적응, 투명

성, 재원, 기술이전, 역량 배양 등)를 포함하여 합의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며 제15조부터 제26

조까지는 절차 및 행정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파리협정은 향후 55개 국가 또는 전 세계 배출

량 55%이상 비준 시 발효 하게 되며,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파리협정 작업반(Ad Hoe Working 

출처: 정학균 외(2016), 환경부 기후변화홍보포털

<그림 1> 파리협정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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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on the Paris Agreement, APA)'을 신설하였다. 파립협졍의 주요 조항별 내용<표 2>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목표

유엔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제고함에 있어 국제사회 공통의 장기 목표를 구체화하여 지구 평

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로 제한하기 위

해 노력 할 것을 명시하였다. 형평성 및 각국의 다른 사정에 고려하여 공통의 온실가스 감축노

력을 추진하며 국가별 차별화된 책임 및 각국의 능력에 따른 감축 원칙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2. 감축 

협정문 제4조에서 감축에 대한 합의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국가별 기여방안

(INDC)은 스스로 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되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및 구별 상황을 감안할 수있도록 하였다. 선진국은 절대량 감축 방식을 유지하여 선도적 

역할을지속하며 개도국에게는 국가별 상황을 고려하여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감축 목표를 점

차적으로 옮겨 가도록 격려하였다. 모든 국가는 차기 기여방안 제출시 이전 수준보다 진전된 

목표를 제시하고 가능한 가장 높은수준의 의욕을 반영하는 전진원칙을 제시하였다. 각국의 기

여방안 제출은 구속력이 있으나, 이행은 국내적으로 노력해야한다. 모든 국가가 2050년 장기 

저탄소 개발 전략을 2020년까지 제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언급하였다. 

3. 시장메커니즘

협정문 제4조에서 시장메커니즘에 대한 합의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

을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 중심의 시장 이외에 당사국 간의 자발적인 협력 형태도 이정하여 다

양한 형태의 국제 탄소시자 메커니즘 설립을 합의하였다.

4. 적응

협정문 제7조에서 적응에 대한 합의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발도상국, 특히 기후변화의 부정

저인 영향에 취약한 개도국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감축 외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응의 중요

성과 적응에 대한 노력 및 국제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중점을 두었다. 모든 국가가 국가적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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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수립·이행 등 적응 행동을 적절히 이행하며, 적응계획과 이행 내용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

출하여 각국의 적응 정책, 이행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협력을 강화한다.

5. 재원

협정문 제9조에서 재원에 대한 합의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도국의협약하의 목적을 지속적으

로 수행하기 위한 감축 및 적응에 있어 선진국의 재원 공급 의무를 규정하고 향후 지원규모 확

대, 재원 지원에 관한 투명성 향상을 규정하였다. 협약에 따라 선진국은 개도국에 기후변화 대

응을 위한 재원과 공급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기타 당사국들에게는 자발적인 재원 

공급 및 지원을 장려하기로 하였다. 다양한 분야에서 재원조성 부분에서 선진국의 선도적인 역

할을 강조하며 공공재원의 역할을 인정하고 이전보다 진전된 재원 조성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

하였다. 재원 공급과 관련하여 선진국은 양적·질적 정보를 격년으로 관련정보를 제출해야하

며, 선진국 이외 국가들의 자발적 정보제공을 장려하였다. 

6. 기술개발 및 이전

협정문 제10조에서 기술개발 및 이전에 대한 합의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및 기

후변화 회복력 제고에 있어 기술개발·이전의 핵심인 장기 비전을 공유하여 기술협력 확대 및 

중장기 전략 마련을 위한 기술의 프레임워크 수립을 결정하며, 기술의 개발 및 이전에 관한 국

가들 간의 협력이 강화·확대되도록 규정하였다. 효과적·장기적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기술혁

신 및 R&D 협력과 기술 활용 확대를 위해 기술·재정 메커니즘을 통한 지원을 진행하였다. 기

술 개발·이전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며, 이를 위해 선진국이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7. 역량 배양

협정문 제11조에서 역량 배양에 대한 합의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당사국들이 개도국에 대한 

효과적인 기후대응 역량 증진을 위해 협력의 필요성을 규제하였다. 역량배양에 대한 파리 위원

회 설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협약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역량배양 활동은 적절한 제

도적 장치를 통해 제고되어야한다. 이에 관해 제1차 파리협정당사국 총회에서 결정도입을 고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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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투명성 제고 및 글로벌 이행점검

협정문 제13조와 14조에서 투명성 재고 및 종합적 이행점검에 대한 합의한 내용을 담고 있

다. 효과적인 이행 제고 및 INDC이행 투명성 강화를 위한 투명성 프레임워크 설립하였다. 모든 

국가에 온실가스 인벤토리, 감축목표 달성 성과, 개도국 지원 등에 대해 보고를 의무 부여하고 

내용에 대한 검토(review)를 실시하였다. 각 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지원에 대해 전문가 검토와 

다자협의를 거치는 등 이행을 보고하고 점검을 받되, 개도국에게는 보고 범위, 주기, 검토 범위 

등 유연성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2023년부터 5년 단위로 파리협정의 목적과 장기 목표를 향

한 공동의 노력을 평가하기 위해 국제사회 차원의 종합적 이행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종합

점검은 감축·적응·이행수단 및 지원을 고려하여, 포괄적이고 촉진적인 방식으로 시행하기로 

규정하였다. 이행점검을 위하여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감축목표 달성과 경과 등에 대한 보고

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출처: 교토의정서 이후 신기후체제 파리협정 길라잡이(2016, 환경부)

<표 2> 파리협정의 주요 조항별 내용

조장 주요 내용

2조(목표)
산업화 이전 대비온도 상승을 2˚C 이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1.5˚C 
까지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 

3조(총칙) 진전원칙으로 각 분야에 대한 NDC 제출

4조(감축)
세계적으로 조속하게 배출정점 달성

5년마다 NDC 제출 의무 / 이행은 국내에 맡김 

5조(REDD+) 산림을 포함하여 온실가스 흡수원과 저장고 보전

6조(국제 탄소시장)
당사국들이 자발적으로 연계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국제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허용 

7조(적용)
기후복원력을 높이고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적응 능력을 배양

8조(손실과 피해) 기후변화로 발생한 손실과 피해 문제의 중요성

9조(재원)
선진국은 선도적으로 개발도상국을 위한 재원을 조성·제공하고 다른 
국가들은 자발적으로 참여 

10조(기술)
감축과 적응을 위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는 
행위의 중요성 강조

11조(역량배양) 개발도상국의 역량을 배양하기 위하여 노력

13조(투명성) 감축·적응 행동 및 지원에 대하여 투명성 강화

14조(글로벌 이행점검) 년 단위로, 세계적으로 이행을 점검

15조(이행·준수·매커니즘)
당사국이 파리협정을 이행하고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립하고 운영



대전세종포럼 14    15

우리나라는 신기후체제의 대상국으로서 파리협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

별, 지역별 및 부문별 대응과 이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시작점으로 2015년 

우리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감축목표를 비롯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 및 산정 방법론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한민

국 INDC를 유엔에 제출했다(‘15.6.30, 국무회의 의결).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은 국내에서 

25.7%, 해외의 11.3%을 목표로 최종 설정되었으며 이의 달성을 위한 국가차원의 다양한 수단

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장기 저탄소 개발 

전략의 제출에 따라 구체적인 세부이행계획 수립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해외 감축을 위한 개도국 기후변화 적응 및 저

감기술 협력과 이전 등의 국제협력 강화 방안 역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방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적인 패러다임 변화와 중앙정부 정책과의 연계를 위

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지속성·체계성을 담보하고 사업 추진의 근거

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고 완화와 적응 정책 간의 통합 관리를 비롯하여 재원 

부족으로 인해 주요 정책별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몇 가지 보완점이 드러

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파리협약에 따라 국제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중요성이 보다 

증가할 전망으로 이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지자체가 신기

후체제에 대비하고 성공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포함한 ‘기후변화 대응 조

례’를 제정 또는 보완하여 종합적인 기후정책의 효율성·지속성 및 체계성을 확보하

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기후변화 대응을 거버넌스(위원회 또는 협의체 등)를 정비 

및 개선하여 대책 추진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⑵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에 따른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영향·취약성 관리를 

위해 관련연구 및 모니터링·DB 구축, 정책형성, 집행 및 효과 등 성과관리, 기후변

화 대응교육·홍보 확산, 부문별 정책간의 통합기반 시너지 제고, 광역과 기초단위 

정책과의 연계 등 다각적인 기후변화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기반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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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지역 차원의 기후변화 이슈 및 문제 등의 발굴·해결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중점

부문 및 우선순위 판단)을 통한 선제적이면서도 단기적 및 장기적인 전략과 접근이 

필요하며, 올바르고 적절한 조치계획 마련과 투입(투자)에 대한 정책효과를 산출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홍보 강화, 시민들의 기후변화 실천·참여 프로그램 확대, 민관산학연의 기후변화 

거버넌스 체계 확립 및 안정적인 재원확보·운영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다. 예를 들어 지역의 부족한 기후변화 재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신규 기

금을 조성하는 것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문별 기금 현황을 파악하여 기후변화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⑷ �신기후체제에 대비한 지역의 온실가스 감축(비산업분야) 관련 세부이행계획 마련을 

위해서는 여러 부문의 이해관계자 간의 심도 있는 의사결정과정을 기반으로 지역의 

특성과 미래 전망에 부합한 부문별 전략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부터 추진해오고 있던 온실가스 관련정책·사업들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정비

를 통하여 효과성과 지속성을 판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문별 감

축효과가 높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장려·계승 등의 활성화가 필요한 반면 

효과가 부족하거나 미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보완 또는 효과가 높은 신규 감축수단

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⑸ �신규 감축수단을 위하여 새로운 관련 지식, 기술·산업, 유형 및 효과 등에 대한 검

토를 기반으로 지역특성·여건을 고려한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

어 재원 마련 및 사업의 실행단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는 관련 이해당사자의 참여 

방안이 중요한데 이는 성과확산과 사업의 지속성 확보측면에서 중요한 기능과 역할

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⑹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과의 연계를 통해 공동 편익(Co-benefit)을 창출하기 위한 정

책적·기술적 접근도 앞으로는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산림·생태계 부문에서는 체계

적인 산림자원관리(산림탄소상쇄제도)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응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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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역할과 노력

폭염, 집중호우, 가뭄, 폭설 및 한파 등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기후현상과 이에 따른 영

향·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단위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중요성과 노력이 보다 강조

되고 있다.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 따르면 기후변화의 주 원인물

질인 온실가스 농도를 2000년 수준으로 감축하더라도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

화의 영향은 피할 수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Response)을 위해서는 현재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완화(Mitigation)와 동시에 지구온난화의 지속에 따른 새로

운 기후변화 환경에 적응(Adaptation)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5년 9월 제70차 유엔개발정상회

의(UN Sustainable Development Summit)를 통해 채택된 「우리 세계의 변혁: 2030 지속가능발

전 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상 제시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s)에 “기후변화 영향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 추진(Goal 13)”이 포함된 것은 기후변화 적응의 시급성이 반영된 것이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징후들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현재

⑺ �부문별 배출원 파악, 배출량 산정·목표 설정, 목표기간 감축수단 선정, 이행과정 시 

감축현황 관리 및 감축효과를 정량화 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 구축

을 통한 모니터링·환류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고려되는 것이 필요하다. 

    - 예상 배출량 산정, 분야별 감축 잠재량 분석

    - 기존 감축사업 진단 및 추가 가능한 감축수단 선정

    - 연차별 세부시행계획 및 재원계획 마련

    - 관련부서 간 협력 및 역할체계 정립

    -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기반 거버넌스 추진체계 마련

   - 국내외 교류·협력 네트워크 및 정책홍보·교육(실천 아젠다, 시민 캠페인 및 교

      육 프로그램 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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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는 이러한 적응 진행과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에 대한 경험이 매우 적은 것이 사실이

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누가, 언제,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체계적인 위

험 평가방식도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다. 확실한 것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은 이미 실제로 

발생하고 있으며 적응능력이 낮은 계층/부문/지역에게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과 관련하여 얼마만큼의 영향이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발생할지

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찾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확하고 명확한 영향예측 결과를 담보할 수 

없을지라도 기후변화 영향에 대하여 대비하는 노력을 시작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적응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발생예측에 기반하여 대책을 수립하게 되므로 불확

실성을 내포한 채 수립·시행되며 기후변화에는 사회·경제적인 요소 등 간접적 영향이 복합

적으로 작용하여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진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는 이

와 같은 불확실성을 감안하고 비용을 투자하여 조치를 취해야 하고 대부분의 경우 매우 큰 비

용이 소요되므로 실제 경제적인 이익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영역에서 보다는 국가와 지

자체 등의 공공영역에서 정책으로 수립하여 추진된다.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해결책 중에 공공차원에서 수립되는 기후변화 적

응대책을 포함하는 적응정책은 기후변화로 인한 악영항을 감소하고 순영향을 촉진하기 위하여 

마련되는 정책 목적, 목표, 지표와 행동으로 이루어진 정책의 전체적인 구조와 과정 모두를 포

함한다(환경부, 2010).

[기후변화 적응과 적응대책의 정의]

⑴ �적응: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기후변화의 파급효과

와 영향에 대한 자연·인위적 시스템 조절을 통해 피해를 완화시키거나 더 나아가 

유익한 기회로 촉진시키는 활동(IPCC, 2007)

⑵ �적응대책: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국가, 중앙, 지방정부  등에서 기후변화 적응을 목적으로 목표, 지표 및 행동

으로 이루어진 계획의 전체적인 구조와 과정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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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후변화 적응은 온실가스 감축에 비해 지역적인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 권역별 또는 

지역별로 같은 기후변화 영향이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 유형과 규모·크기 등의 양상은 해당 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및 사회·경제적 여건과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적응능력(Adaptive 

Capacity)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후변화 적응에 있어서 지

자체는 기후변화 영향과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는 당사자인 동시에 이로 인한 문제를 극복·개

선하고 더 나아가 기후변화가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기회를 활용 및 창출할 수 있는 핵심주체로

써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과 취약성에 대한 노출은 지역의 인프라와 

서비스, 사회구성원,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지자체에서는 이

에 대한 피해완화 및 사전예방 등을 위한 적응활동에 의무를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기

후변화는 주민의 안전, 삶의 질 및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중장기적으로 지역의 경

쟁력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선제적이면서도 능동적인 적응대책을 통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더불어 변화하는 기후에 긍정적인 기회를 창출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자체는 기후변화에 효과적 대응 및 관리를 위하여 적응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기

후변화 회복력(Resilience)과 미래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계획된 적응을 바탕으로 지

역의 특성을 반영한 적응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지역의 종합적인 적응이슈와 시급한 적응부문, 계층 및 지역 등을 파악하고 현 정책의 수준을 

진단·정비하여 지역의 관련 자원, 재원, 기술, 정책 및 제도, 등의 적응능력을 강화하는데 기여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

라 매 5년마다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시·도 및 기초 시·

군·구로 하여금 국가적응대책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세부시행계획”수립을 의무화하여 추진하

고 있다<그림 2>. 법 제정(‘10.4.14)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범위는 국가, 중앙부처 및 광역지

자체였으나 이후 기후변화 영향의 실질적 당사자인 기초단위의 기후변화 피해완화·예방의 필

요성에 따라 동법 시행령 개정(‘12.12.27)을 통해 기초 시·군·구까지 적응대책 수립·시행(’

15.1)을 확대하였다.



신기후체제의 대응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방정부

기후변화 영향의 불확실성을 감안한 5년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역차원에서 기후변화를 대비하여 수립되는 법정계획으

로써 기후변화 영향의 불확실성을 감안한 5년 단위 연동계획(Rolling Plan)이며, 중장기적 적응 

방향성과 추진전략,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부문(건강, 재난/재해, 농수산 등)의 실행계획

(Action Plan)을 포함하는 종합대책이다. 

지자체는 기후변화 적응차원의 종합 진단 및 정비 등을 통한 기존 정책의 개선·보완 및 신

규 대책을 발굴·적용함으로써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 및 취약성 등에 대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기후변화 적응능력과 회복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매년 계획의 이행점검 및 

환류과정을 통하여 기후변화의 불확실성과 여건변화 등에 능동적 및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동

시에 부문별 추진대책의 효과성과 지속성 등을 확보할 수 있다. 

상기에서 언급한 성공적인 적응계획 수립을 위한 여러 필요요소 중 원칙은 계획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이와 관련한 원칙은 다양하게 설정되고 제안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 적응은 경제-사회-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발전의 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후변화 적응이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고 현재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

한다.

둘째,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

출처: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가이드라인(환경부, ‘14.7)

<그림 2>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시행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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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후변화 영향은 취약계층·부문·지역에 더 크게 나타나므로 이들을 우선적으로 기후변

화 위험으로부터 관리하고 적응의 편익을 분배하여 형평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다양한 적응을 위한 대안 중 시급성, 탄력성 등을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검토하

고 대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추진함으로써 적응계획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넷째,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잠재적인 기후변화 영향과 취약성에 대한 정보를 기

반으로 사전 예방적인 관점에서 기후위험을 관리하는 과학적 근거·지식·기술에 기반한 기후

변화 리스크 관리와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기존 추진되고 있는 정책과 제도적 여건에의 적합성과 연계성을 감안하여 기존 정책·

구조·과정의 수정 및 보완 등 기후변화 적응이 주류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여섯째, 부적절한 적응(mal-adaptation)을 방지하고 적응과 감축의 공동편익(co-benefit)을 극대

화하며 장기-단기 및 적응-감축 정책간의 상충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적응이 추진되어야 한다.

일곱째,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환류시스템을 마련하여 기후변화 적응의 성

과를 관리하고, 관련 이해당사자의 참여 확대 및 소통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기본원칙 >

⑴ 기후변화 영향·피해로부터의 완화·예방 및 기회성 창출·촉진

⑵ �경제·사회·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발전에 기여

⑶ �부적절한 적응 방지 및 적응-감축의 공동편익(Co-benefit) 증진

⑷ �기후변화 취약계층, 취약부문, 취약지역·시설 등 보호·관리

⑸ �기후변화 적응을 활용한 자연자원 보전·관리 및 지역사회 발전 추구

⑹ 최신의 과학적 근거·지식 및 기술 기반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및 리스크 관리 대응

⑺ �기존 정책의 종합 진단·정비 및 관련정책과의 연계·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

⑻ �적응대책의 효율성, 효과성, 시급성, 형평성 및 탄력성 등 통합적 고려

⑼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환류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 및 유연성 확보

⑽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소통 및 홍보·교육 기반 강화

출처: 제2차 광역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지침(환경부,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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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효과적인 적응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는 지역 현황 및 기후변화 적응여건 분석, 종합분석·진단을 통한 개선·보완 등 파악, 계획의 

목표 및 부문별 전략설정, 부문별 적응대책 검토 및 발굴, 부문별 세부시행계획 작성, 계획의 집

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이 고려되어 진다. 전체적인 계획의 수립절차 및 단계별 수립사항

은 아래의 박스 내용과 같다. 

< 지자체 적응계획 수립사항 >

⑴ 제1차 세부시행계획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⑵ �지역 현황 및 기후변화 적응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

     ① 지역의 현황 및 특성 분석

     ② 적응관련 정책·계획 및 동향 파악

     ③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분석 

     ④ 기후변화 영향분석, 취약성 및 리스크 평가 등에 관한 사항

     ⑤ 기후변화 적응 인식조사

⑶ �종합분석·진단을 통한 중점·개선·보완·정비사항 등 파악 및 제2차 계획방향 설

정에 관한 사항

⑷ �계획의 목표와 부문별 전략설정 등에 관한 사항

⑸ 목표달성을 위한 부문별 세부시행계획 작성에 관한 사항

⑹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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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2차 광역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지침(환경부, ‘16.2)

<그림 3>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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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이 현재 변화하고 있는 기후상황과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

취약성 등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으며 현재 시스템에서 변화와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

지에 대해 진단·정비하는 과정이라면, 적응대책 이행과정은 계획수립을 통해 결정한 부문별 

대책들이 실제로 기후변화 위험관리에 효과적으로 잘 대처하고 있으며 지역의 적응능력을 향

상시키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및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자체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이행 과정을 통하여 지역의 적응이슈와 문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기후변화 적응차원에서 기존 정책의 개선·보완과 신규 

적응대책을 발굴 및 적용함으로써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과 취약성 등에 대비할 수 있다. 특히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관련정책 및 사업간의 연계와 통합적 접근체계를 바탕으로 적응대책 추

진의 시너지와 효율성을 보다 제고할 수 있으며, 기존 정책만으로 적응이 어려웠던 부문에 대

한 적응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더불어 지자체는 5개년 세부시행계획에서 결정된 연도별 추진대책에 대한 성과평가와 기타 

과학기술 발전 및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등을 함께 고려하여 연도별 추진대책을 수정·보완

할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한 차년도 실행계획을 추진함으로써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에 능동적 및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부문별 소관대책의 효과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지속

적인 계획수립 및 이행과정에서 습득된 지식 및 정보 등의 공유·확산, 장애요인 등의 극복 및 

개선, 성공사례 발굴 등은 지역사회, 시민, 공공 및 민간 등의 부문에 적응인식과 역량을 향상시

키며, 향후 지역의 적응대책 프로세스와 거버넌스 역량을 증진시키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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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지구의 기후는 변하고 있다. 일부 기후변화 부정론자가 있지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기후변

화가 실제 일어나고 있으며, 과거와 최근의 변화는 원인과 속도의 측면에서 다르다고 생각한

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는 ‘제 5

차 기후변화에 관한 평가보고서’에서 1880년~2012년 사이에 0.85℃의 지표면 온도상승이 나

타났으며 지난 1,400년 중 가장 따뜻한 기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현재 수

준의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된다면 21세기 후반에는 전지구의 평균기온이 현재 대비 3.7℃ 증

가하고, 해수면은 63cm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한반도의 평균 기온도 지난 100년간 1.8℃ 

상승하였고, 특히 최근 40년 동안에만 1.4℃가 상승하여 기온의 상승추세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한반도가 지리학적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을 뿐 아니라 국

토의 약 65%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후의 변화가 다양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국립

생태원 2017). 뿐 만 아니라, 최근 국내의 급격한 도시화 및 산업화도 한 몫을 했을 것으로 생각

된다. 특히 최근 한 연구에서 한반도 5km 해상도의 예측자료를 분석한 결과, 21세기 후반에는 

20세기 후반에 비해 약 4.6℃ 상승하며, 강수량은 30%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Lee and 

Ba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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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지구환경의 변화 속에서 생태계는 끊임없이 반응하며 적응해왔다. 기후변화에 의

한 생태계의 변화와 영향을 파악하고, 예측하는 등의 연구는 지구환경문제와 함께 중요성이 부

각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변화 양상을 장기적으로 추적하는 것

이 필요하다(국립생태원 2018). 특히 여러 연구를 통해 최근의 급격한 기후변화가 멸종위기종

의 증가, 생물다양성의 감소, 서식지 이용의 변화, 번식생태의 변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생태

적 변화의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상훈 2016). OECD(2011)에서 발표한 2050년 환경전망 

결과에서는 지난 40년간 생물종 풍부도가 11% 감소하였고 2050년에는 10%의 추가적인 감소

가 있으며, 생물종의 멸종은 인위적 교란이 없을 때에 비해 약 1,000배 빠르게 진행된다고 예

측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1970년부터 2004년까지 발표된 약 3만 여개의 동식물의 물리

적 체계와 생물학적 특징에서의 변화 경향 중, 90%가 기후온난화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osenzweig et al. 2008). 

국내에서도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환경부 및 산림청 등의 정

부기관과 산하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관련 연구는 아직까

지 국외 선진국에 비해 양적·질적으로 부족하며, 특히, 지방정부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의 영향과 관련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일반적인 

생태계의 영향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국내·외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

전의 생태계 관련 조사·연구 현황을 검토하여 향후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연구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1> 기후변화 요인과 생태계 영향 관계

연평균 기온 상승

이주동물

이동패턴 변화

생물 계절

현상 변화 월동 생존율

증가
식물 뿌리

생존율 감소

봄철 냉해

피해 증가
캐노피 폐쇄

(차양효과)

산림 생산량

증가

대규모 서

식지 파괴

대규모 서

식지 파괴

멸종 위기 증가

야생동물 민가

출현 증가

종다양성 감소

농업 피해 

증가

수생태계의

기생충 발생증가

군집내 종간경쟁

구도 변화

건조기후 내성

교란종 확산

곤충 성장기

간 단축

고산, 도서지
역 생태계
온도 상승

시공간적인
먹이그물

불일치 현상
곤충 대발생

현상 증가서식지

축소

야생동식물

질병 증가

수중생물

빌병 증가먹이그물

구조 변화

초지비율

감소

교목 확장

조류 발생 증가

연안 서식지 축소 갯벌 생물종 감소 이주 능력 저하 서식지 단편화

고사율 증가

교란종 확산

적설량 감소

겨울철

온도 증가

해수면 상승 토지이용

패턴 변화

토양 동결

현상 증가
호수, 저수지

온도 상승

연평균 강수량 감소

유출량 감소 가뭄현상 증가

사람의 물수요 증가

생태계 물부족

현상 가속

연평균 강수량 증가

한파 증가

폭염 증가 폭우 증가

대량 유출

현상 증가

산불 발생

증가

수생태계

햇빛 차단

토사, 유기물, 오

염물질 유출 증가

홍수 발생 증가

수질 오염 증가

태풍 증가

폭염 증가

해충증가

염류 침입
연안 식생 피해

증가 온도 관련 영향인자 생태계 영향기타 영향 인자물 관련 영향인자 재해관련 영향인자

   자료: 이상훈 2016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영향과 지자체 관리방안

Ⅱ. 기후변화와 생태계 영향

1. 기후의 불균형

1) 산불 증가

  최근의 기후변화는 기후의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이상건조현상에 의한 산불 발생 

빈도 및 규모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산불은 산림생태계에 서식하는 종들에게 직·간접적

으로 영향을 준다. 산불로 인한 사망 등의 직접적인 영향은 식물의 경우 클 수 있으나, 대부

분의 동물은 높은 이동성으로 크지 않다. 다만 산불 후 먹이자원의 부족, 경쟁, 포식압의 증

가 등 간접적인 영향을 더 받는다. 특히, 산불은 야생동물 군집 및 종 구성의 변화를 야기한

다. 산림성 야생동물 특히 숲 내부종의 밀도를 감소시키며, 개방된 서식지를 선호하는 황조

롱이 등의 동물은 증가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치산녹화사업이 실시된 이후 산림이 울창해져 가연물질이 많아지면서 산

불 빈도가 높아지고 대형화되는 추세이다. 특히 동해안 일대의 경우 봄철에 건조하고, 바람

이 강해 1990년대 이후부터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1996년의 고성 산불(3,762ha), 2,000년

도 동해안 산불(23,794ha), 2002년도 충남 청양 산불(3,095ha), 2005년도 강원도 양양 산불

(973ha) 등이 그 예이다. 다만, 최근 산불 예방 및 차단기술이 발달하면서 대형 산불 발생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2> 삼척 산불피해지역 전경 및 산림 내부종인 하늘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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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후 극값의 증가

기후변화는 지구의 온난화 뿐 아니라, 최고·최저온도 등 기후 극값의 증가를 포함하며, 이

로 인해 홍수 및 가뭄, 산사태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는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개체군 크기가 작거나 일부 지역에 국한하여 서식하고 있는 종의 경우 절종(extirpation) 및 멸종

(extinction)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3) 해수면 상승

기후변화에 따른 해빙 및 이로 인한 해수면의 상승은 직·간접적으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

다. 특히 빙산 크기의 감소로 인한 북극곰 먹이취식 장소의 감소를 유발한다. 북극곰은 얼음 위 

구멍에서 바다표범 및 물개 등의 피식자가 숨을 쉬기 위해 나올 때 포획하는데, 북극 얼음의 해

빙으로 인해 수면에서의 포획이 불가능하게 되며, 이로 인한 먹이 부족으로 인해 민가까지 접

근함으로써, 인간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지질 조사소(USGS)에서는 향후 50

년간 북극곰의 개체수가 1/3으로 감소하며 최종적으로 북극해의 모든 얼음이 녹는다면 북극곰

이 멸종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바다달팽이의 경우 식물성 플랑크톤을 섭취하고, 물고기나 

다른 부유생물의 먹이감이 되는 등의 생태학적 역할이 큰데, 해빙으로 인해 많은 이산화탄소가 

물속으로 녹아들면서 바다가 산성화되어 껍질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게 된다.

<그림 3> 북극 빙산 크기의 연도별 감소

Arctic Seasonal Sea Ice Extent, 187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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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NAS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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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야생동·식물 분포 변화

1) 식생대의 변화

기후변화로 인해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북반구의 식생대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저지대에

서 고지대로 이동하게 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과거에는 식생의 이동속도가 100년간 약 

4~200m인 것으로 밝혀졌으나, 현재는 그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평균기온이 1도 

상승하게 되면 기후대는 북쪽으로 약 150km, 고도는 위쪽으로 약 150m 정도 이동한다고 한

다. 특히 많은 종들의 경우 급속한 기후변화 속도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으며, 속도에 뒤쳐진 식

물 종들은 멸종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 특히, 고산지대에만 자생하는 식물의 경우에는 분포 범

위가 줄어들거나 멸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평균 기온이 현재보다 4℃ 상

승하면 남한 대부분의 지역은 난대 산림으로, 남부 해안지역은 아열대 산림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기후가 변화하면 나무에서 잎이 나오는 시기가 빨라지고 꽃이 피는 시기도 앞당겨진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온대기후지역의 경우 평균기온이 1℃상승하면, 개화시기는 5~7일 정도 빨

라진다고 한다(국립산림과학원 2005). 이러한 개화시기의 변화는 곤충류 발생시기 뿐 아니라 

이를 포식하는 조류의 번식시기를 변화시키는 등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그림 4> 기후변화에 따른 일본 식생대의 변화

   자료: Nishimura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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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야생동물 분포 및 이동 변화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야생동물, 특히 비행이 가능한 조류의 경우 서

식 분포가 변화한다. 최근 국내에서도 동남아시아에 서식했던 종들의 서식이 확인되고 있

다. 2,000년 이후 Malayan Night Heron(Gorsachius melanolophus)와 Blue-winged Pitta(Pitta 

moluccensis)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 서식하는 70여종의 조류가 국내에서 관찰되었다. 조류 뿐 

아니라 곤충도 국지적인 분포의 변화를 보일 수 있다. 

장거리 비행을 하는 철새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해 이동시기 및 체류시간의 변화를 보인다. 

독일 등 일부 선진 사례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조류의 이동과 관련한 장기 모니터링을 통해 도

래시기가 빨라지고 월동지 복귀가 늦어져 번식지 체류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

다. 또한, 일부종의 경우에는 월동 및 번식을 위해 이동하기 위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 해

당지역에 체류화여 텃새화되기도 한다.

기후변화에 의해 조류 등 고차소비자의 먹이자원 발생시기가 빨라지면 번식시기와 시기적으

로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 많은 종들이 이에 적응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일부 종은 번식시기

의 변화를 주지 못해 결국 개체수 급감을 초래하게 되며 멸종위기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그림 5> 국내에서 서식이 확인된 아열대 조류

   자료: https://en.wikipedia.org/wiki/Blue-winged_pitta#/media/File:Pitta_moluccensis_-_Kaeng_Krachan.jpg,

http://orientalbirdimages.org/search.php?Bird_ID=1096&Bird_Image_ID=17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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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충 및 질병 발생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영향 중 하나는 해충 발생의 증가이다. 주홍날개꽃매미의 경우 동남

아시아 서식종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2006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되어 충청 지역의 약 

90ha 포도밭에 피해를 준 사례가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질병 발생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평균 기온이 0.5℃ 증가할 경우 쓰쓰가

무시(쓰쓰가무시병리케차와 쓰쓰가무시과 진드기 중의 일부나 그 유충에 물림으로써 사람에게 

전파되는 급성 감염성 질환)와 렙토스피라(가축이나 야생동물의 대·소변이 공기중이나 하천

에 유입되면서 인체에 감염되는 질환), 말라리아 등의 질병 발생률이 2~10% 증가할 것으로 예

측한 보고도 있었으며, 모기의 개체수 증가 및 활동시기의 증가도 예측된다.

<그림 7> 주홍날개꽃매미와 털진드기

<그림 6> 기후변화에 따른 조류의 번식시기와 먹이자원 발생시기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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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http://m.blog.daum.net/kim5250/11291706, https://ppqqzz77.tistory.com/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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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외 연구 동향

1. 국외 연구 동향

국외의 경우 유럽과 미국, 중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수십 년에 걸친 장기 모니터링을 통해 기

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영향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식물과 다양한 동물 분류군을 대상으

로 기후변화에 따른 서식지 이동과 서식지 교란, 식물계절학적 변화, 취약성·리스크 평가, 모

델링을 통한 미래 예측 등 다양한 주제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1) 식물

기후변화와 관련한 식물 연구는 식물의 서식지 이동, 외래종 및 위해종 등에 의한 서식지 교

란, 식물계절 변화, 군집구조와 상호작용 및 서식지 변화, 가뭄, 홍수, 산불과 같은 극한 현상 발

생 증가에 의한 서식지 변화가 주를 이루고 있다(국립생태원 2016). 한 예로, 기후변화에 따른 

식물 침입종의 증가와 관련한 연구가 미국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기상청 자료와 

AOGCM모델에 의해 bioclimatic envelopes를 적용하여 칡과 쥐똥나무의 분포변화를 모델링을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분포권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Bradley et al. 2010).

일본에서는 1953년부터 2005년까지의 봄과 가을 단풍 및 낙엽시기에 대한 기상청 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은행나무와 단풍나무를 분석한 결과, 가을철 은행나무는 10.7℃에서 20.5℃

로, 단풍나무의 경우 8.7℃에서 20.5℃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위도가 감수할수록 단풍

일이 늦어지는 양상을 확인하였다(Takahashi 2008).

<그림 8> 유럽에서 기후변화와 위도·경도에 따른 철새 이동시기 연구

   자료: Bradley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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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척추동물

기후변화에 따른 무척추동물의 영향은 주로 캐나다와 미국, 영국 등에서 서식지 변화와 생물

계절변화, 성장 및 생존율, 질병 및 해충 변화 등과 관련한 연구 위주로 수행되었다. 영국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나비의 분포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46종의 정주성 나비를 대상으로 120개의 

고정조사구를 선정하여 1970~1999년까지 조사한 결과, 여름과 봄의 온도가 약 1.5℃상승하

여 나비종들이 북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특히 특수종(specialists)의 경우 기후변화

에 더욱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Warren et al. 2001). 

또한, 미국과 캐나다에서 Canadian Regional climate Model(CRCM)을 이용하여 1961년부터 

2100년까지 미래 기후를 예측하여 딱정벌레 2종의 계절적 적응 가능성과 겨울철 사망률을 파

악한 연구도 있었다(Bentz et al. 2010).

<그림 9> 일본의 은행나무와 단풍나무의 단풍 및 낙엽 시기변화

<그림 10> 영국 나비의 분포변화(좌), 미국과 캐나다 딱정벌레 2종의 

계절 적응가능성 및 겨울철 사망률

   자료: Bradley et al. 2010

   자료: Warren et al. 2001, Bentz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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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척추동물

기후변화에 따른 척추동물의 영향은 주로 조류를 중심으로 유럽과 미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

서 번식시기, 이동의 변화, 취약성 평가 등을 주제로 수행되었다. 독일 북해 연안의 헬고라트 섬

(heligoland)에서 1960년부터 2007년까지 솔딱새류(Spotted Flycatcher, Muscicapa striata)와 대

륙검은지빠귀(Blackbird, Turdus merula)를 대상으로 봄철의 번식지 도래일을 파악한 결과 도래

시기가 빨라지는 것을 확인했으며, 가을철에는 출발시기의 기온 상승이나 번식지 먹이조건 변화

로 인해 월동지로 돌아가는 출발시기가 늦춰져, 결국 번식지에서의 체류 시간이 길어지는 결과

를 도출하였다. 두 종의 경우 헬고란트섬에서 약 50년간 10.3일의 체류 시간이 증가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른 거북류의 종풍부도와 미래의 서식변화에 대한 평가연구도 지구 전체를 대상

으로 수행되었다. 총 190종의 거북류에 대해 기후 조건을 반영한 종분포모델을 2080년까지 모

의한 결과 대부분 서식범위와 종풍부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12%의 거

북류는 현 서식지에서 완벽하게 이주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후 스트레스 증가로 인한 서식지 단

편화가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사료되었다(Ihlow et al. 2012).

<그림 11> 기후변화에 따른 솔딱새류와 대륙검은지빠귀의 번식지 체류시간의 변화

1960           1970           1980           1895           1990           2000 1960           1970           1980           1895           1990           2000

120 240

110 230

100 220

90 210

80 200

70 190

y = 0.319x -539.3
R² = 0.256

y = 0.353x -481.2
R² = 0.246

Tage Tage
Spotted Flycatcher Muscicapa striate Spotted Flycatcher Muscicapa striate

   자료: Stervander et.al 2005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영향과 지자체 관리방안

2. 국내 연구 동향

국내의 경우 유럽과 미국 등 일부 국외에 비해 다소 늦게 관련 연구가 수행되었다. 관련 연구

는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공원연구원 철새연구센터, 국립생물자원관 그리고 최근에는 국립생태

원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1)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임업부문의 기후변화협약 국가보고서 작성(1998)을 시작으로 기후변

화 관련 연구가 국가적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으로 파악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산

림과 임업부분에서의 국가환경, 온실가스 흡수/배출량 통계 현황 및 전망, 정책 및 조치, 기후변

화 영향 및 적응 수단, 연구와 공공인식 등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 후, 지구 온난화에 따

른 산림식생대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그림 13). 그 외에  기후변화에 의한 개미의 분

포와 풍부도 변화 예측, 기후변화 대응 산림과학 연구 마스터 플랜, 산림재해 변화 예측 및 대응

전략 개발 등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림 12> 기후변화에 따른 거북류 분포의 변화 

   자료: Ihlow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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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립공원연구원 조류연구센터

국립공원연구원 조류연구센터는 동북아시아에 걸쳐 이동하는 조류 연구를 위해 2005년 전남 

흑산도를 시작으로 설립되었으며, 이후 태안과 거제도에 출장소를 개소하여 가락지부착조사와 

조류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조류모니터링을 통해 제비의 경우 봄철 이동이 빨라지

는 경향을 관찰하였으며, 벌매는 과거에 비해 개체수가 감소하고 마지막 관찰일 또한 점차 늦어

지는 경향을 보고하였다. 이는 철새의 번식시기와 먹이자원의 출현시기의 불일치에 따른 개체군 

감소현상의 하나로 추측하였다(국립공원연구원 2017).

3) 국립생태원 

최근 대부분의 생태연구는 국립생태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영향 연구

도 최근 들어 국립생태원에서 다양한 주제로 수행 중에 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영향 연구, 기후변화 민감생태계 관리 및 보전방안 연구, 기후변화에 의한 생물 적응 현상 연구,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생태안전 위협요소 및 적응방안 연구, 생태계의 주요 조

절 기능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연구 등이 수행되고 있다. 특히 아고산생태계 구상나무를 대상으

로 위협요인과 보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또한, 국내에 서식하는 모든 동물 종을 

대상으로 리스크 평가를 수행 중에 있다.

<그림 13> 기후변화에 따른 국내 식생대의 변화

   자료: 국립산림과학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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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대전 조사·연구 현황 및 정책 제언

1. 대전 조사·연구 현황

  대전에서 생태계를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는 자연환경조사와 생태계변화관찰 조사가 있

다. 또한, 최근에는 깃대종 선정 및 정밀 모니터링이 이루어졌고, 2019년에는 도시생태현황

지도 구축 연구가 수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영향과 관련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1) 자연환경조사

대전 자연환경조사가 2002년부터 10년 단위로 수행되고 있다. 2002년에 1차 조사가 수행되

었으며, 2차 조사는 2012년부터 2014년에 걸쳐 수행되었다. 특히 2차 조사에서는 대전 전역에 

임의로 100개 지점을 선정하여 동식물 조사를 수행하고, 중분류 수준의 도시생태현황지도를 구

축하였다.

<그림 14> 한라산국립공원 내 구상나무 분포 변화(좌: 1967년, 우: 2015년) 

<그림 15> 대전광역시 2차 자연환경조사 지점 및 도시생태현황지도  

   자료: 국립생태원 2017

   자료: 국립생태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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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태계변화관찰 조사

대전에서는 2017년부터 주요 야생동·식물 서식지를 대상으로 동식물상 조사를 수행하고 있

다. 이를 통해 주요 지역의 동식물상 변화와 원인 분석을 통해 향후 보전 방안 마련이 가능할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7년에는 대청호 추동습지와 유등천, 장태산, 계족산에서 수행되었으며, 

2018년도에는 갑천과 식장산, 금수봉, 보문산에서 이루어졌다.

주 주요 서식 생물종 지역 특성 조사년도

대청호
추동습지

수달(멸종1급, 천연기념물), 
흰목물떼새(멸종2급) 

습지보호지역(2008.12. 26 지정)
상수원보호구역

17년

유등천
수달(멸종1급, 천연기념물), 
감돌고기(깃대종) 등

멸종위기종 야생생물서식지 17년

장태산 하늘다람쥐, 이끼도롱뇽(깃대종) 등 깃대종 서식지 17년

계족산
황조롱이(천연기념물), 왕벚나무(멸종
위기), 주목(취약종)

양호한 산림 분포

(대전 핵심 생태·녹지축)
17년

갑천
수달(멸종1급, 천연기념물), 미호종개
(천연기념물), 황조롱이(천연기념물)

자연하천의 안정된 생태계 보유
(습지보호지역 지정 신청지역)

18년

식장산
하늘다람쥐(천연기념물, 멸종2급, 
깃대종), 왕벚나무(멸종), 
주목·금붓꽃(취약종)

멸종위기종 야생생물서식지
깃대종 서식지

18년

금수봉
삵(멸종2급), 수달(멸종1급), 너구리, 
고라니, 붉은배새매(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야생생물서식지 18년

보문산
마무리하늘다람쥐(천연기념물, 멸종2
급, 깃대종), 수리부엉이(멸종2급), 
남생이(멸종2급) 등

멸종위기종 야생생물서식지
깃대종 서식지

18년

<표 1> 대전광역시 생태계변화관찰 조사대상지 현황

   자료: 대전광역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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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깃대종 정밀 모니터링

대전에서는 2014년 2월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하늘다람쥐와 이끼도

롱뇽, 감돌고기 등 3종을 깃대종으로 선정하였으며, 2015년에는 깃대종 모니터링 및 보전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깃대종 3종의 정밀 분포 및 밀도, 생태적 특징, 보전·활용 방

안을 마련하였다.

2. 대전의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영향 관련 정책 제언

1) 주요 자연환경 관련 조사·연구 체계 확립

  현재 대전에서는 자연환경조사가 2002년부터 10년 단위로 실시되고 있고, 생태계변화관

찰은 매년 4개 주요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갱신이 5년 단위로 실시된다. 그러나 각 조사·연구별 조사 방법 및 목적 등 차별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대전 내 서식하는 야생동·식물 보전·복원과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파

악하기 위한 체계 구축이 필요할 때이다. 

2) 생물계절학적 연구 수행

현재 대전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태계변관찰 조사는 매년 주요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수행되고 

있으나,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지역별 4회씩 조사가 수행되고 있다. 이는 그 지역의 주요 동식물

상을 파악하는 것은 가능하나, 변화 양상이나 원인 규명이 쉽지 않다. 예산 및 인력을 보충하여 

주요 지역 내에 고정조사구를 선정하고 봄철 주요 식물의 개화시기와 곤충 발생, 우점 조류의 번

식시기 등의 변화를 파악하는 생물계절학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영

향을 파악하고 미리 대응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림 16> 대전광역시 깃대종 3종 캐릭터 

   자료: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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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생물계절학적 연구 (박새류 번식 단계 및 변화 파악)  

3) 대전 서식 동·식물의 취약성·리스크 평가 및 보전방안 마련

현재 기후변화의 영향 및 취약성 평가 사업이 기관별로 진행되고 있으나 생태분야 평가 사업

은 부분적으로만 수행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취약성 평가는 기후변화에 대한 상대적인 반응 민

감도와 미래의 악화 가능성 제시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해 최근 국립생태원에서는 국내 생태계에 대한 기후변화 리스크 항목을 발굴하고 

생태분야 핵심 리스크 항목 선정 및 기후 위해 요소, 노출 서식지 및 생물종, 민감도 및 취약성 

등에 기반한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국립생태원 2018). 

이러한 시점에서 대전에서도 지자체 차원의 대전 서식 동식물 현황과 생태적 특징을 바탕으로 

취약성 및 리스크 평가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전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대전 생태계의 기후변화 적응 및 보전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

대전은 자연환경보전조례 등 기후환경정책과 관련한 15개 내외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그러

나 일부 조례의 경우 최근의 동향에 맞춰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도시생태현황지

도 구축이 의무화되면서 이와 관련한 조례 신설 및 효과적 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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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영향 관련 교육·홍보

대전 시민을 대상으로 대전 내 동식물 현황과 보전의 중요성,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영향

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대전 시민의 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와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여러 지자체에서 시민 모니

터링단을 구성하여 시민과 함께 자연환경 조사 및 보전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모든 시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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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스마트 시티 내 
스마트 워터 그리드 구축 
동향 및 시사점

Ⅰ.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워터 그리드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및 강우패턴의 변화에 따른 가뭄 발생빈도의 증가로 인해 용수 공

급능력이 현저히 감소되고 있는 반면, 20세기 이후 물 사용량은 6배 이상 급증하여 2025년에

는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2 이상이 물 부족에 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간 

물 분쟁이 점차 가속화 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WRRC 2008). 그러나 환경과 경제성의 문

제로 향후 대형 댐의 건설을 통한 대규모 수자원 확보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용수의 안정적 공

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취수·정수·송수시설의 노후화 진행과 비효율적 운영으로 인

한 추가비용과 누수 발생으로 인해 향후 용수확보와 공급 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예상된다(IBM, 

2010; Loeff et al., 2011). 

따라서 새로운 용수공급 및 관리시스템의 보급이 요구되며, 이러한 차세대 용수공급 및 관

리 시스템은 분산형 시스템과 대체 수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안전

(safe)’하게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용수관리 인프라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비

용손실 최소화를 위해 ‘지능적(smart)’이며, 효율적 운영에 따라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

량을 저감하여 ‘저탄소 지속가능성장(green)’에 기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취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용수공급 및 관리시스템 전 과정에 첨단 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을 접목하여, 과학적 관리로 안전하고 지능적이

주) �본 기고문의 일부는 주진철(2011, 2012a, 2012b)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재구성 및 편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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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저탄소 지속가능한 용수공급 및 관리시스템을 갖춘 ‘스마트워터시티(smart water city, SWC)’

건설이 요구된다. 최근에는 용수공급 및 관리시스템의 차세대 개념으로서 ‘스마트 워터 그리드

(smart water grid, SWG)’가 제시되고 있으며, 이는 ICT, 빅데이터,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기술을 활용하여 하천수, 호소수, 우수, 지하수, 하폐수처리수, 해수 등 다양한 수자원을 효율

적으로 배분·관리·수송하여 수자원의 지역적·시간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세대 지능형 용

수공급 및 관리시스템이다(국토해양부, 2011; 주진철, 2011). 또한, SWG는 적용 규모에 따라, 

마이크로(micro) 그리드, 매크로(macro) 그리드, 메가(mega) 그리드로 구분할 수 있으며(그림 1 

참조), 용수의 생산 및 소비정보를 양방향·실시간으로 감시함으로써 용수공급 및 관리와 에너

지 효율을 최적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0).

이러한 SWG의 요소기술로는 크게 (1) 다양한 수자원(자연형 수자원, 능동형 수자원 등)을 

water platform에 수집·저장하며 수자원의 배분·관리·수송을 물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

자원 관리기술과 (2) 수자원의 확보·수송·활용 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수자원 정보의 관

리 및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한 ICT-기반 데이터 통합관리기술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2 참조). 

최근 들어 국내외에서 개발·적용 중인 스마트 워터 그리드의 핵심기술로는 (1) 지능형 검침 

인프라(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AMI), (2) 스마트 그리드를 이용한 물-식량-에너지 

최적화, (3) 수자원 및 수질관리 센서 네트워크를 통한 수자원 정보의 지식네트워크 구축, 그리

고 (4) 국가 단위의 효율적 광역 수자원 관리 시스템의 개발·적용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제조기

술, 정보통신기술 그리고 통합운영관리 기술이 접목되어 다양한 형태의 융복합 기술(클라우드 

기반 수자원 및 용수관리 등)이 현재 개발·적용되고 있다(Hackney, 2010; Ponesse, 2010; 

이상호, 2011; 주진철, 2011; Boyle et al., 2013; Joo et al. 2014; March et al., 2017).

지능형 검침 인프라 중 상수도(waterworks) 원격검침시스템(automatic meter reading, AMR)

은 수용가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검침업무의 난해함을 해소하고, 검침 누락 예방 및 고지업무

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용수 사용의 실시간 고지·분석을 통해 누

수 탐지가 가능하므로 용수 사용 절약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전체 용수 소비량과 에너지 소

비량의 절감을 유도하여, 용수공급인프라의 유지관리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다. 

2002년 이후로 국내의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이 서울시와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도입되었

으며, 많은 디지털 수도계량기(smart water meter)가 개발·개량되어 현장에 적용되었으나, 디

지털 수도계량기의 종류나 통신방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최근 건설되고 있는 

신축 아파트 단지, 신도시의 전기·수도·가스·온수 데이터를 동시에 원격적으로 통합 검침 

할 수 있는 원격검침시스템의 도입이 활발히 이뤄지는 추세이다.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 시티 내 스마트 워터 그리드 구축 동향 및 시사점

본 고에서는 양방향·실시간 용수관리를 위해 요구되는 디지털 수도계량기 연계형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의 국외 현장 적용 사례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사례를 통해 향

후 전 세계적으로 통용 가능한 디지털 수도계량기 연계형 원격검침시스템 통합기술(integrated 

technology)과 표준화기술(standard technology)을 선점하여 4차산업 선도도시이며 물순환 선

도도시인 대전에 적용 가능한 전략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그림 1> 적용 규모에 따른 스마트 워터 그리드의 정의

   자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0

(a) 마이크로 그리드 시스템 (5천 세대 규모 단지 및 소유역)

(b) 매크로 그리드 시스템 (5만 세대 이내 도시 및 유역)

(c) 메가 그리드 시스템 대상 (5만 세대 이상 메가 시티 및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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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능형 검침 인프라(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AMI) 정의 및 장점

일반적으로 ‘지능형 검침 인프라(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AMI)’의 정의는 스마트 미

터(smart meter)를 활용하여 전기, 가스, 난방 및 수도 등의 소비량 및 미터 기기의 상태 관련

된 데이터의 측정·전송·분석에 활용되는 다양한 스마트 미터기 및 주변 장치, 소프트웨어, 

통신방식 및 인프라,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 정의된다(주진철, 2011; 

2012a; 2012b). 또한, 지능형 검침 인프라는 자동화 계량기 판독 또는 원격검침(Automated 

Meter Reading, AMR), 자동화 계량기 관리(Automated Meter Management, AMM) 또는 지능

형 계량(Smart Metering) 등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한국상하수도협회, 2009; 주진철, 2011; 

2012a; 2012b; 2014).

첨단 센서네트워크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자원의 수요·공급을 양방향으로 관리하여 에너지

와 자원의 절감 및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지능형 검침 인프라의 장점은 에너지절약, 절취

   자료: 국토해양부, 2011

<그림 2> 스마트 워터 그리드의 주요 요소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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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감소, 납부연체 감소, 데이터 보안 증진, 운영비용 절감 및 고객서비스 개선 등을 들 수 있

다. 특별히, 전기, 가스, 난방, 수도 및 기타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피크 타임(peak 

time) 사용 시간에 소비 감소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과 요금 절감을 유도할 수 있으며, 실시간 

데이터에 접속하여 양방향통신으로 수요-공급을 조절 및 최적화 하여, 정확한 요금 청구와 비

상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Pike Research, 2010; IBM, 2010).

Ⅲ. �지능형 검침 인프라(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AMI) 개발 동향

1. 상수도 지능형 검침 인프라의 구성 

상수도 지능형 검침 인프라의 구성은 일반적으로 디지털 수도계량기(smart water meter), 

센서(유량, 수질, 온도 등)를 통해 검출된 데이터를 수집기로 전송해 주는 검침단말기(meter 

interface unit, MIU), 검침단말기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유·무선 통신망(communication 

networks), 전송된 데이터를 일정구역 단위로 저장하고 통합서버로 전송해 주는 수집기(data 

concentration unit, DCU), 정보처리 장치 및 검침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통합서버

(integrated server)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수집기 및 통합서버로 전송하는 방식은 

유선방식(전력선 통신, 인터넷 네트워크, 전화선, 케이블 TV 망 등), 단거리 무선방식(RF, Binary 

CDMA, Zigbee, bluetooth 등), 장거리 무선방식(CDMA, SMS paging network, 위성통신 등)으로 

각각 구분할 수 있다(한국상하수도협회, 2009).

2. 디지털 수도계량기(smart water meter)의 개발 동향 

고온의 온수, 우수 및 재생수 등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수도계량기가 개발되

고 있으나, 대부분의 디지털 수도계량기는 가정용수의 검침에 집중되고 있으며 체적측정식

(volumetric)과 추정식(inferential) 방식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적(solid-state or static) 

또는 반도체를 이용한 디지털 수도계량기도 생산이 되고 있으며, 이들 계량기는 전자식으로 작

동되어 마모가 발생하는 운동 부속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기계적 부분의 폐색이 없으므로 부유

물과 협잡물이 함유된 중수에도 활용가능하며, 매우 높거나 낮은 유량도 정확히 측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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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점이 있다(주진철, 2011; 2012a; 2012b; 2014). 

대표적인 국외의 디지털 수도 계량기 제조업체인 Neptune, Badger, Itron, Sensus, Aclara, 

Arad, Datamatic 등은 미국 또는 유럽업체들로서 원격검침시스템에 활용되는 전기, 가스, 상수

의 디지털 계량기를 이미 생산하고 있으며, 북미뿐만 아니라 아시아 및 유럽에서도 원격검침시

스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제조업체는 원격검침용 디지털 수도 계량기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시간 소비량 검침 및 비용 고지, 절수, 누수탐지, 수질 모니터링, 유량제어 

등의 기능이 부가된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주진철, 2011; 2012a; 2012b; 

2014).

3. 데이터 전송방식의 개발동향

1) 통신네트워크(Communication Network)

디지털 수도계량기, 센서(유량, 수질, 온도 등)를 통해 검출된 데이터를 근거리 통신망

(neighborhood area network, NAN)을 통해 수집기로 전송 후 광역 통신망(wide area network, 

WAN)을 통해 검침서버를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 사업본부로 전송된다. 국외의 데이터 전송방식

은 도시 규모, 계량기의 밀도, 전력공급 여부 및 통신망의 설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대부분의 디지털 수도계량기 제조업체들은 계량기의 부호기가 공급하는 판독 내용

(데이터)을 전송할 검침단말기와 근거리 통신망을 연계하여 판매하였으며, 자체 소유 통신 프로

토콜을 사용하여 라디오 주파수(RF) 통신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북미 지역의 대다수의 디지털 

수도계량기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로 부터 수도 

계량용으로 허가 받지 않은 902MHz에서 928MHz 사이의 주파수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는 허가받은 450MHz에서 470MHz 사이의 주파수대에서 운영되고 있다. 북미지역과 유사하게 

유럽에서도 계량 시스템이 수도 계량용으로 허가 받지 않은 433MHz에서 868MHz 주파수대에

서 운영되고 있으나, 영국은 수도 계량용으로 허가 받은 특별 주파수 184MHz를 활용하고 있다

(Pike Research, 2010; IBM, 2010). 

2) 통신망 구성형태(Network Topologies)

근거리 통신망에 적용된 통신망 구성형태란 말단의 계량기, 센서를 통해 검출된 데이터를 수

집기로 전송 시 활용하는 데이터 전송 방법을 의미하며, 노드(말단의 계량기 및 센서)들과 이에 

연결된 통신망 들을 포함한 네트웍의 배열이나 구성이 스타(star), 메쉬(mesh), 버스(bus),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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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e) 등의 형태로 통신망이 구성되어 있으나, 스타와 메쉬형 통신망 구성형태가 가장 널리 활용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3 참조). 메쉬 네트워크에서는, 각 말단이 데이터를 전송·수신·

전달할 수 있으며 수집기로 돌아가는 다양한 다중 경로(gateway)를 지니고 있어, 데이터 전송은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며 매 회 같은 경로를 통해 전송되는 경우가 극히 적다. 이러

한 데이터 전송의 유연성은 한 말단이 수집기로 전송이 되지 않을 경우에도 다른 경로를 통해 전

송하며 자가복구가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반면, 다중 통신 경로를 관리하기 위해 대규모 프로토콜

을 필요로 하여 배터리 수명이 단축될 수 있다. 

스타 네트워크에서는, 수집기와 각 말단의 계량기가 일대일로 통신하며, 수집기가 약 

20,000~30,000개 사이 말단 계량기를 판독할 수 있다. 스타 네트워크는 비교적 계량기 밀도가 

높은 대규모 도심에서 유용하며, 원활한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는 계량기의 밀도, 전송 높이, 게이

트웨이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단일 경로(gateway)를 통해 데이터가 전송되는 반면, 다수

의 수집기가 요구되므로 초기 투자 비용이 높을 수 있으나 비교적 안정적인 통신방식으로 보고

되고 있다(Pike Research, 2010; IBM, 2010).

수집기에 취합된 데이터는 다양한 광역 통신망을 통해 상수도 사업본부의 데이터 통합관리

센터로 이동하며, 북미에서는 일반적으로 인터넷 기반 네트워크를 활용하며, 일부 국가에서

는 통신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시스템, 광네트워크, Wi-Fi 네트워크 및 전력선통신(power line 

communication, PLC)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실제로 Badger사는 Landis & Gyr 및 Aclara와 협약

을 맺고 전력선 시스템에 수도 계량 기능을 추가하였다(Pike Research, 2010; IBM, 2010).

(a) Mesh Network Diagram (Source: Datam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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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침방식의 개발동향

국외의 원격검침시스템에서 적용되는 검침방식은 (1) 고정망(fixed network)을 통한 중앙 검

침, (2) 차량(drive by)을 이용한 검침, (3) 사람(walk by)에 의한 검침 (4) Dialog3G의 휴대통신망

을 사용하거나 디지털, 아날로그 통신 등이 가능한 시스템 등을 접목한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

고 있다(그림 4 참조). 기존의 검침원에 의한  터치-판독(touch-read) 대비 도보식이나 운전식 

검침방식은 검침원이 데이터 취합 장치를 가지고 디지털 수도계량기 주위를 도보로 혹은 운전

해서 지날 때 디지털 수도계량기에 내장된 소비 데이터를 라디오 주파수(RF) 통신을 통해 전송

받는다. 이외에도 이스라엘의 Arad사에서는 무인비행물체(unmanned flying objects)를 활용한 

비행식 검침방식을 도입하였으며, 동일 회사의 폐쇄회로를 통한 검침방식에 비해 운영경비가 

25% 더 저렴한 것으로 보고하였다(Pike Research, 2010; IBM, 2010; 주진철, 2011; 2012a; 

2012b; 2014).

<그림 3> 다양한 방식의 통신망 구성형태

(b) Star Network Diagram (Source: Badger 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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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온라인 서비스 개발동향 

시스템 통합운영관리 업체들인 Cisco, Siemens, IBM, Oracle 등은 용수 인프라 관리 또는 통

합네트워크 솔루션 등의 통합 물관리시스템(integrated water management system)을 개발하여 

현장적용을 하고 있으며, 원격검침시스템을 통해 고객들의 현재 소비량과 과거 누적 소비량, 누

수 감지 서비스 및 실시간 요금 고지 등을 실시간으로 웹 포털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그림 4> 원격검침시스템에서 적용되는 다양한 검침방식

(c) Unmanned flying objects and Fly by data collection systems (Source: Arad)

(b) Drive by and Walk by data collection systems (Source: Arad)

(a) Fixed network data collection systems (Source: A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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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racle Smart Water AMI/AMR 운영 시스템 서비스 

Oracle의 Data Ingestion and Data Model 주요 구성도는 다양한 인프라에서 수신된 데이터

를 통합/관리하여 변환, 해석, 예측을 통해 소비자와 관리자 들이 필요로 하는 의사결정에 도

움을 주는 서비스로 모델의 유연성으로 다양한 형태의 인프라와 데이터에 적용 가능하며, 도시 

전체 인프라와 연동하여 해석이 가능하며 실시간 관측되는 자료의 도식화 및 정보공개를 통해 

smarter city 서비스를 Web/App 기반으로 제공하며,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에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분산되어 있는 위치, 용수 이용자 정보, 날씨, smart water meter data, 자산 및 네트워크 

정보를 통합하여 Big data 분석 엔진에 전달하여 Big data 분석 엔진에서는 통합, 데이터 시각

화, 마이닝, 통합 및 학습화를 통한 예측을 실시하여 smart water meter의 적절 기능성 여부, 소

비자의 용수 사용 내역, 자산관리 및 용수 과금 내역, 유지관리 효율화 및 에너지 효율 증진 방

안 등을 제시하여 고객 만족도 증대, 공공 안전성 증대, 유지관리 비용 감소, 수자원 절감 등의 

효과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그림 5 참조). 

실제로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해 도시 용수공급/소비 관리자가 주민의 용수사용량을 모니터

링, 누수를 검지, 누수 검지 후 복구 현황 및 지속가능성 지수 평가 및 grid 기반 개별 가정의 

smart water meter를 선정 후 각 smart water meter의 일일, 평균 용수사용량 및 사용 경향 파악

이 가능하다. 또한, 시간과 공간에 따른 용수사용 예측, 누수 감지, 기상정보 등을 제공하고, 인

공지능(AI)을 이용한 주민에게 절수 행동요령 제시, 도시용수 관계자에게 공급/소비 최적화 방

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고장, 오작동하는 미터기의 신속 탐지, 가정용수의 비용을 80% 절감, 

AMI system의 고장/수리 시간을 기존 평균 9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여 미고지 수량을 감

소하여 50% 이상의 요금회수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효율적인 용수공급 및 관리가 가능했다.

(a) Oracle DataRaker Platform (b) Oracle Data Gath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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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BM Smart Water AMI/AMR 운영 시스템 서비스

IBM의 smarter city sustainability model은 차량 환승, 주차, 에너지, 용수 소비, 건물관리 등

의 서비스로 구성되며, 이중 소비자 가정/상가 등에 설치된 다양한 미터/센서를 통해서 실시

간으로 관측되는 자료를 통합/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실시간으로 관측되는 자료를 통해 분석/

통찰/최적화/의사결정시스템을 통해서 도시 내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축적된 자료

를 활용해 공급된 도시자원 소비의 최적화를 위한 의사결정/정책자료에 활용하고 있다. Data 

Integration and Management는 용수소비관련 다양한 데이터를 추출/변환/저장 후 신뢰할만한 

데이터로 변환 후 저장하고 Visualization component에서는 주민들이 본인들의 용수소비 등 관

련 정보를 확인하고 도시관리자가 용수관련 통합 자료를 이용해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통합데

이터와 위치정보(GIS) 등을 연계해서 제공한다. Analytics component에서는 용수소비 관련 패

<그림 5> Oracle Smart Water AMI/AMR 운영 시스템 서비스

(c) Oracle City View

(e) Oracle Meter malfunction of smart water meters

(d) Oracle Analytics & Insights

(f) Detected water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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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BM Smarter City Sustainability Model

(c) IBM User Interface_Resident View

(b) Architecture of IBM Smart Water Portal

(d) IBM User Interface_City View

턴과 경향성을 분석 후 하루, 한주의 용수사용량을 예측, 누수 모니터링 및 비정상적 사용을 감

지하는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그림 6 참조).

Smart Water Portal은 2개의 인터페이스(주민들 vs. 도시관리자)를 제공하며, Resident View

에서는 주민들이 인증받은 ID와 password로 접속하여 시간대별, 주별 용수사용량 확인, 물사

용 경향성 파악, 전체 가구 중 사용량 순위 및 녹색포인트 등이 확인 가능하다. 또한 누수를 미

리 감지하거나, 누수 발생 시 실시간 검지하여 통보하며, 주민의 용수소비량 관련 몇 주 간의 데

이터를 취득, 분석하여 일반적 사용 패턴을 분석하여 보고하고 있다. 도시 용수공급/소비 관리

자가 주민의 용수사용량을 모니터링, 누수를 검지, 누수 검지 후 복구 현황 및 지속가능성 지수

를 평가하고 실시간으로 주민의 용수소비량 관련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용수공급의 최적화

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이 가능하다.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의사결정에 지원이 되는 의미있는 정보를 도출하고 도출된 분석결

과를 활용해 주민과 도시용수 관계자에게 절수 및 용수 공급/소비의 최적화를 위한 의사결정지

원시스템의 기본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주민에게 절수 행동요령 제시, 

도시용수 관계자에게 공급/소비 최적화 방안을 제시하며 장기(일주) 및 단기(몇 시간) 용수사용

량 예측을 통해 도시용수관리자가 선제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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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국외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적용 사례

1. 미국

1) 뉴욕주 뉴욕시

뉴욕주 뉴욕(New York)시 환경부는 2012년 1월까지 뉴욕시 전체에 25백만달러의 예산을 투

자해 총 834,000개의 디지털 수도계량기를 추가로 설치 완료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원격

검침시스템을 통해 하루에 4회에 걸쳐 용수 소비량 및 요금 정보가 웹포탈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소비자에게 자동으로 전송되며, 소비자가 일/주/월/연 단위로 용수 소비량 및 요금 정보 

등을 검색·분석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Pike Research, 2010).

2) 오하이오주 웨스터빌시

오하이오주 웨스터빌(Westerville)시는 2012년 9월 1,800여개의 디지털 전기계량기와 1,200

여개의 디지털 수도계량기 등 전체 14,000개의 디지털 계량기 인터페이스를 교체하는 프로젝

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1,200여개의 노후화된 기계식 수도계량기를 원격검침시스템과 연계된 

Itron의 디지털 수도계량기로 교체하고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물관리의 효율

화를 추구하였다(Itron, 2012).

<그림 6> IBM Smart Water AMI/AMR 운영 시스템 서비스

(e) IBM Analytics & Insights (f) Trending, Forecasting and Ale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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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이오와주 듀뷰크시

아이오와주의 듀뷰크(Dubuque)시는 그린 프로젝트인 'Dubuque 2.0'의 일환으로 2010년 9

월부터 IBM사 공동주관으로 311개의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디지털 수도계량기를 설치하는 용

수관리 효율화 검증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프로젝트를 통해 용수 소비량의 실

시간 검침과 요금 고지 및 모니터링이 용수 소비량을 절감시키고 누수를 감지하고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실증 참가 시민들의 수자원 보전 및 용수 소비량 절감

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되어 용수 절감 효과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를 근거로 추

가적으로 60,000개의 디지털 수도계량기가 추가로 설치 완료할 예정이며, 용수 인프라 및 용수 

공급·수요관리의 최적화를 구현 중이다(그림 7 참조)(IBM, 2010).

4) 캘리포니아주 팜 데저트시

캘리포니아주 팜 데저트(Palm Desert)시에서 구축한 디지털 수도계량기 연계형 원격검침시

스템의 경우, 참가자들에게 15분마다 용수 소비량을 전송한 결과, 참가하지 않은 일반 가정보

다 실험참가자들의 용수 소비량을 절반 이상으로 감소시킬 수 있었으며, 전체 용수 소비량도 

약 17% 이상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었다(Coachella Valley Water District, 2010).

5) 일리노이주 몰린시

일리노이주 몰린(Moline)시는 효율적인 물관리를 통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자 2010년 4

월부터 기존의 노후화된 기계식 수도계량기를 원격검침시스템 연계형 디지털 수도계량기로 교

체·시공하는데 약 390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디지털 수도계량기는 Neptune사 제품으로 선

정하였으며 수도계량기 교체 및 원격검침시스템의 구축은 상수도 관리 전문업체인 Northern 

Water Works사가 담당하였으며, 현재 용수 소비량의 실시간 검침과 요금 고지 및 모니터링 서

비스를 제공 중이다(ITU-T, 2010).

2.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고정 네트워크를 활용한 디지털 수도계량기 구축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설

치된 총 수도계량기 중 25%가 원격검침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향후 5년 이내에 원격검침

시스템 보급율을 설치된 계량기의 50% 이상으로 끌어올릴 전망이다. 텔아비브(Tel Aviv), 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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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티크바(Petach Tikva)의 지자체 및 수도국은 수도 계량기 70,000대에 원격검침시스템을 설

치한 후에 말단의 시간별 유량 데이터를 통해 고지서 금액에 명시된 시스템 유입량과의 차이

를 모니터링하여 누수를 탐지할 수 있었다. 국가 전역에 설치된 원격검침시스템의 90% 이상

은 이스라엘 기반의 Arad Technologies에서 생산되며, 2008년 Badger Meter가 구입한 캘럭시

(Galaxy) 원격검침시스템도 활용하고 있다(그림 7 참조)(Arad, 2011).

3. 캐나다

캐나다 동부 오타와주는 2,500만 달러를 투자하여 190,000개 의 디지털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계획이며 토론토시 수도전력공사인 Toronto Hydro는 디지털 수도계량기를 통해 3,300만 달

러의 에너지 비용을 절약하고 노후화된 계량기 교체로 인해 2,400만 달러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Pike Research, 2010).

4. 유럽

유럽에 구축된 2억2천5백대 수도계량기의 8%는 원격검침기능을 지원할 수 있으며, 2009년 

이후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디지털 수도계량기를 130만대를 추가했다. 새로 구축될 디지털 수

도계량기에는 계량 기능과 더불어 RF 통신망을 통해 운전식 또는 보행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Veolia Water는 대략 80만개의 자동화된 디지털 수도계량기를 갖고 있

으며 이중에서 20만개는 고정형 통신방식으로 구축하였으며, Yorkshire Water는 향후 5년 동안 

원격검침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 500,000개의 디지털 수도계량기를 신규로 보급할 계획이다

(Pike Research, 2010).

5. 인도

인도의 뭄바이 시는 원격검침용 디지털 수도계량기 30만대를 계약했으며, 향후 구매할 디지

털 수도계량기를 120만대로 확대될 예정이다. 현지에 적합한 고정망 검침방식으로 구축되었으

며, 일부 지역은 검침원의 PDA 등을 활용한 보행식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 및 검침·고지한

다(그림 7 참조).(Pike Research,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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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Case Studies of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for foreign countries

(c) Mumbai, India

(b) Petach-Tikva, Israel

(a) Dubuque, IW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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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대전광역시 스마트 워터 그리드 발전방향

스마트 워터 그리드는 기존 수자원 관리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간의 수자원 불균형

을 해소하고 미래의 물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물산업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하는 차

세대 물관리 시스템이다. 향후 전세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통합기술(integrated technology)

과 표준화기술(standard technology) 선점 및 IT·NT·BT 기술을 융합한 혁신기술(innovative 

technology) 개발을 통해 급성장하고 있는 미래물시장을 주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실

증단지 제공과 현장 적용을 통해 최종적으로 smart water grid 기술의 세계 표준화 및 사업화를 

추진 시 안전하고 편리한 사회기반시설의 구축과 메가시티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4

차산업 선도도시, 물산업 선도도시를 표방하는 대전시의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효과를 유발

할 것으로 기대된다.

Ⅶ. 결 론

본 고에서는 디지털 수도계량기(smart water meter) 연계형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automatic 

meter reading)의 국외 시장동향 및 원격검침시스템의 각 구성 요소기술의 개발현황과 현장적

용 사례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국외의 디지털 수도계량기 제조업체는 주로 미국 또는 유럽

업체들로서 최근에는 북미뿐만 아니라 아시아 및 유럽에서도 원격검침시스템 사업을 확장하

고 있으며 디지털 수도계량기는 2015년에는 186백만달러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통신 및 네트워크관련 시장과 고객 데이터 관리 및 통합관리 솔루션(integrated management 

solution)시장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대부분의 디지털 수도계량기 제

조업체는 원격검침용 디지털 수도 계량기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시간 소비량 검침 

및 비용 고지, 절수, 누수탐지, 수질 모니터링, 유량제어 등의 기능이 부가된 통합관리시스템

(integrated water management system)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데이터 전송방식은 디지털 

수도계량기, 센서를 통해 검출된 데이터를 근거리 통신망(neighborhood area network)을 통해 

수집기(data concentration unit)로 전송 후 광역 통신망(wide area network)을 통해 검침서버로 

전송하였으며, 데이터 전송방식은 도시 규모, 계량기의 밀도, 전력공급 여부 및 통신망의 설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수도계량기 연계형 원격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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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시스템이 확산되어 용수 및 에너지를 절감하고 수도 요금을 절약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대전에서도 디지털 수도계량기 제조업체와 고객 데이

터 관리 및 인프라 유지관리·운영과 네트워크 솔루션 개발을 위해 시스템 통합운영관리업체

가 협력하여 적극적인 개발과 투자에 나설 필요가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통용 가능한 디지

털 수도계량기 연계형 원격검침시스템 통합기술(integrated technology)과 표준화기술(standard 

technology)의 선점 및 IT·NT 기술을 융합한 혁신기술(innovative technology) 개발을 위해서 

대전시의 시범사업과 재정 지원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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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후정책의 등장과 거버넌스

지구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는 1750년대 산업시대 진입 이후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의 연소, 삼림 훼손, 농업활동 증가 등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해 대기 중 온실가스가 많아졌으며, 이로 인해 지난 130여년 간 지구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지구온난화를 유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후변화는 기후 특성의 평균이나 변동성의 변화를 통해 확인가능하고 수십 년 혹

은 그 이상 오래 지속되는 기후상태 변화를 말하는데, 자연적 원인이나 인간 활동에 따른 대기조

성 또는 자연환경 변화 등 강제적인 외부요인 때문에 발생한다. 하지만, 산업시대 이후 지속적

인 온실가스 증가와 이로 인한 기후변화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활동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쳤

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증기기사였던 영국의 공학자 가이 칼렌다

(G.S.Callendar)가 1938년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온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최초로 주장

하여 당시 전문 기상학자들의 비웃음을 산 이후, 1990년이 되어서야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가 첫 번째 평가보고서를 통해 “인간 활동으로 인한 배출은 실질적으로 온실가스의 

대기 농도를 증가시킨다.”고 발표함으로서 국제적인 문제로 등장하였다. 또한, 제5차 평가보고서

에서는 지구평균기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1950년 이후 나타난 지구온난화는 화석연료의 

사용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95% 이상)고 결론을 내렸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부상한 국제환경규제 논의는 오존층 파괴와 관련된 물

질을 제한하는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 채택을 시작으로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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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환경회의’를 거쳐 에너지 소비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2) 등 온실가스가 장기적

으로 기후변화를 통하여 지구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수준으로 진전

되었다(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8: 340-341). 이러한 논의는 기후변화에 대한 최초의 

국제적 노력으로 볼 수 있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채택으로 발전하여, 1997년 제3차 당

사국 총회에서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다. 하지만, 교토의정서는 미국, 중국, 인도 등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가 참여하지 않은 채 진행되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국제사회는 교토

의정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기후변화대응 협정인 ‘파리협정1)’ 합의문을 2015년 12월에 

채택하였다.

<표 1>과 같이 지속적인 국제적인 합의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지구온난화 방지 목표인 

2℃ 상승이라는 억제선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진단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모든 나라가 

제시한 감축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금세기 말 지구 평균 기온은 2℃를 뛰어

넘어, 빠른 시간 내에 3.0~3.5℃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최근 발표한 IPCC의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로 인해 산업

혁명 전과 비교할 때 지구의 기온은 2017년에 1℃가 올랐으며, 지금의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

된다면 앞으로 10년마다 0.2℃씩 상승, 2040년쯤엔 1.5℃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산업혁명 

1) �파리협정(Paris Agreement) : 국제사회 공동의 장기목표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의 상승폭(2100년 기준)을 2℃보다 훨씬 낮게

(well below 2℃)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strive)을 추구한다.”고 합의함

년  도 주요 내용

1972년 과학자들 국제적 법규 마련 촉구

1988년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발족

1992년 각국의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촉구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체결

1997년
선진국들은 온실가스를 2008~2012년까지 1990년 대비 5.2% 감축해야 하는 
교토의정서 체결

2005년 교토의정서 발효(2월)

2009년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 줄이는 목표치 발표(11월)

2009년 COP15에서 지구온도 2℃ 내로 제한하는 목표 합의(12월)

2011년
세계 195개국, 2015년까지 법적 구속력을 갖춘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수립 목표에 
합의(11월)

2014년 페루 리마서 열린 COP20에서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된 책임 갖는다”고 합의(12월)

2015년
프랑스 파리 COP21에서 “지구온도 상승폭을 2100년까지 2℃ 이하로 제한” 
합의(12월)

2016년 파리협정 발효(11월)

<표 1>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주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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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인 1889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온 상승은 0.85℃, 10년마다 약 0.06℃이었지만, 앞으로 이

러한 속도가 계속된다면 기온 상승 속도는 3배 빨라질 전망이다(IPCC, 2018). 그리고, 미국 국립 

기상학회(NOAA)의 제28차 연례기후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전 세계의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는 

405.0ppm으로 지구 역사상 지난 80만년 이래 최고치를 나타냈으며, 해수면 상승은 1993년에 

비해 약 7.7㎝ 높아졌고(10년마다 평균 약 3.1㎝ 상승), 전 세계 빙하 면적은 38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역대 가장 더운 해는 2016년, 2위는 2015년, 3위는 2017년이었으며, 

2018년은 역대 4번째로 더운 해로 기록될 전망이라고 밝혔다2).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량은 유엔기후변화협약 채택 이후 지속된 국제사회의  

합의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이 2018년 11월에 발표한 

‘2018년 배출량 격차 보고서(Emissions Gap Report)’에 따르면,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535억 GtCO2eq.로 전년 대비 1.2% 증가하여 유엔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한 이래 가장 많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세가 꺾일 줄 모르는 상황에서 각국이 현재의 감축

목표를 고수할 경우 지구 평균기온은 2100년까지 3.2℃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평균기온 

상승폭을 2℃로 묶으려면 현재 감축 목표보다 3배, 1.5℃로 유지하려면 5배 더 많이 감축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3). 

우리나라의 기후정책은 교토의정서가 채택된 이후 감축압력이 가중되면서 실질적인 감축 논

의가 시작되었다. 1998년 이후 산업계와 전문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대책기구인 ‘기후변화협

약 정부대책기구’를 설치하고, 1999년 최초의 기후변화대응 계획인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1차 종

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 2007년까지 총 4차례에 걸친 종합대책이 이어졌다. 2008년에

는 녹색성장이라는 다소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적극적인 성장지향형 온실가스 관리정책 방

안인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 기후변화대응과 지속가능발전, 에너지 

정책 등을 포괄하는 대통령 소속의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2010년 1월 「저탄소 녹

색성장 기본법안」을 제정·공포하였다(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8). 이후 2차에 걸쳐 「녹

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2015년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

대책」을 수립하여 현재 이행하고 있다. 또한, 파리협정에 따라 국가별 기여방안(NDC)으로 2030

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로 확정하고 국제사회에 제출하였으며, 이의 

이행을 위해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확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대응 주요계획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2) 뉴시스(NEWSIS),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 신기록…지구 사상 80만년 내 최고”(2018.8.2.)

3) 경향신문,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감축 목표량 격차 최대”(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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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우리나라 및 국제사회의 노력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위험은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실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인 증가와 기후변화 현상의 심화는 현재와 같은 수준과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IPCC는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통해 국가 및 

지자체, 시민사회, 기업 등의 전방위적인 대응을 위한 시스템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전환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실제적인 감축 활동에 의해서 가능

하다는 점에서 거버넌스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은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

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면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

다는 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기후변화 적응은 top-

down 방식의 관주도적 노력이 필요한 부문이기도 하지만, 개인, 지역 등 사회 저변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는 원인자와 피해자가 다른 감축활동과 달리, 나와 

우리 지역의 적응 역량 수준에 따라 그 영향과 피해가 그대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응 정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비정부 조직의 역할과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8: 363). 

또 다른 측면에서 기후변화 문제는 기후변화 현상과 정책의 불확실성과 불가역적 특성을 함

께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문제를 대할 때 그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예방적 접

근이 필요하다. 기후변화협약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는 원칙으로 사전예방원칙을 제안하

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과 주체별 참여의 보장이 필요하

다. 또한, 물리화학적인 현상인 지구상의 에너지 흐름은 인간사회의 정치경제적인 특성과 변

구  분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에너지

기본계획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기후변화
적응대책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현행 2차(2014~2018) 2차(2014~2035) 1차(2015~2024) 2차(2016~2020) 1차(2017~2036)

법령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9조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41조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4조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48조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40조

기간
2020년까지 
매 5년마다

계획기간 20년
매 5년마다

10년 단위로
매 5년마다

5년 단위
계획기간 20년
매 5년마다

주체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무조정실

<표 2>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대응 주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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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 의해 그 규모와 내용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며, 과학적·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경

제·사회적 문제로 접근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책과 인식의 간극, 기술과 정책의 간극, 규

제와 성장의 간극이라는 세 가지 간극을 좁혀나가야 한다. 이러한 간극은 상호연계성을 가지고 있

으며, 협력적 거버넌스에 기반할 때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거버넌스는 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 국가, 지구로 구분되는 수직축과 참여 주

체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사회, 정부, 기업으로 구분되는 수평축 사이에서 상호작용하는 복잡하

고 다양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간적 범위로서 지방을 중심으로 하고 협

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여 기후변화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Ⅱ. 기후정책과 협력적 거버넌스 

1.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 

거버넌스는 1990년대 이후 미국, 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 OECD 국가들의 공공개혁 추

진과정에서 정부와 시장 및 시민사회 등 문제해결 주체들 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

이 대두되면서 등장하였다. 거버넌스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힘을 합쳐서 문제를 해결해 나

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그 핵심은 ‘다중심성’과 ‘수평적·자발적 협력’에 있다(이명석, 

2017: 6-9). 과거에는 사회문제 해결의 주요 수단이 국가에 의한 중앙집권적 통제였으나 오늘

날엔 사회적 참여자들 간의 민주적인 조정절차가 강조되면서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으며, 사회가 복잡해지고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각 참여자들의 영향력이 신장되면서 

협력과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심화된 개념으로서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가 

주목받고 있다(안혁근, 2015: 14-15).

거버넌스는 구조적 차원에서 볼 때 <표 3>과 같이 계층제 거버넌스, 시장 거버넌스, 네트워크 거

버넌스로 분류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구조와 제도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거

버넌스들은 현실 세계에서 독자적으로는 성공적인 작동이 어렵다. 즉, 현실세계의 복잡한 문제들

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계층제는 시장이나 네트워크의 도움 없이 성공적으로 기능하기 어렵다

는 점이 있으며, 시장은 현실에서 이기적인 행위자들로 인해 강제성을 가진 정부의 개입이나 

자율성과 도덕성을 지닌 네트워크의 협력 없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그리고,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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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 거버넌스는 계층제, 시장, 네크워크 등 세 가지 사회적 조정양식의 최적의 조합을 통

한 자율적 행위자와 조직들 사이의 구조화된 상호작용을 활용하여 기존의 조직적 경계와 정

책을 초월하여 새로운 공공가치를 창조하는 사회문제 해결방식이라 정의할 수 있다(이명석, 

2017: 189). 

또한, Ansell&Gash(2007)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공공 정책이나 공적 프로그램, 자산 등을 집

행 또는 만들기 위한 목적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공공기관이 이해관계에 놓인 비국가주체

(non-state stockholders)들과의 공적이고 합의지향적이며 숙의적인 집합적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해 다음과 같은 6가지 

중요한 특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첫째, 협력적 거버넌스는 공공기관이나 제도에 의해 주도된다는 것

이다. 둘째, 협력적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주체들에는 비국가 행위자들이 포함된다. 셋째, 참여

자들은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며, 공공기관에 의해 단순히 조정되지 않는다는 점

이다. 넷째, 협력적 거버넌스 과정은 공식적으로 조직화되어 집합인 회의로 진행된다. 다섯째, 

협력적 거버넌스 과정은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을 목표로 하며, 여섯째, 협력과정의 초점은 공공

정책 혹은 공공관리에 있다(Ansell&Gash, 2007: 544-545, 안혁근(2015)에서 재인용)는 점이다.

역시 현실적으로 계층제의 제도적 뒷받침이나 시장의 경제적 유인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성공

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따라서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문제일수록 최선의 해결방법은 

계층제, 시장, 네트워크 등 세 가지 거버넌스 유형을 어떻게 적절히 혼합하고 이들을 관리할 것

인가를 고민해야 하는데(이명석, 2017: 176), 여기서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된다. 

<표 3> 사회적 조정양식으로서 3가지 거버넌스

자료: 이명석(2017: 144)

구  분 계층제 시장 네트워크

의사소통 수단 표준절차 가격 신뢰

갈등해결 수단 관리적 명령, 감독 소송, 사법적 판단 호혜성, 평판

유연성 저 고 중

분위기 관료적, 공식적 정확, 의심 개방적, 호혜적

구성원 행동·선호 의존적 독립적 상호의존적

운영원리 관료적, 공식적 계약에 의한 관리 신뢰, 협력

전제조건
완벽한 정보, 

사적 동기 부재
완전경쟁, 외부효과,

거래비용 부재
신뢰, 평판, 이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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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협력적 거버넌스는 공공문제해결의 정책과정에서 합의 도출을 위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공식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강병준, 2014: 53).

특히, 협력적 거버넌스는 그 특성상 많은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환

경문제, 재난문제 등으로 인한 갈등에서 유용성을 보인다. 환경문제처럼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특

성을 가진 이슈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정치적,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자들의 가치나 이데올로

기, 제도 등의 다차원적인 특성을 고려”하고 갈등과 관련된 이해관계들의 관계적 특성을 파악해

야 하는 상황에서는 다각적 협력이 가능한 협력적 거버넌스가 효율적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Thompson&Nader. 2000; 건축도시공간연구원, 2014: 53 재인용).

2. 기후정책에서 협력적 거버넌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는 화석연료 등에 의해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과도하

게 축적되어 지구온난화 현상이 촉진되어 유발된다. 따라서 현재의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서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면서 화석연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가

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에너지와 환경, 사회의 상관성을 엄밀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

다(환경부, 2005: 10-11). 또한, 경제활동에 의한 에너지 사용이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이라

는 점을 감안할 때 기후변화대응과 경제개발 목표는 상충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고재경 

외, 2011: 25). 특히,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참여와 행동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개발과 보전의 갈등, 비용의 

배분과 기후변화 영향을 둘러싸고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다(이홍주, 2010: 8-9). 이러

한 측면에서 협력적 거버넌스는 지역의 감축목표를 결정하는데 있어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의

사결정에 참여함으로서 감축부담을 공동의 책임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감축 부담에 따른 갈등으

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임으로써 갈등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합의를 도출하는 데 효과적

으로 작동할 수 있다. 특히, 기후변화 문제는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의 성공적

인 해결을 위해서는 계층제적 지시와 자발적인 협력, 그리고 시장의 가격 경쟁이 모두 적절한 비

중으로 혼합된 협력적 거버넌스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협력적 거버넌스가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 성공적으로 작동하여 의미 있는 성

과를 거두는 경우가 많더라도 실제로 실패할 수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협력적 거버넌스 

실패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책임성’ 확보의 문제가 지목되고 있다(이명석, 2017: 257-259).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도 감축에 대한 책임성은 법률적 기반과 사회적 합의에 의한 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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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지방정부의 자발성에 기초한 책임의식에 기댈 수밖에 없어 높은 수준의 책임성을 확보하

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감축목표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해 협

력적 거버넌스 성공의 중요한 조건인 기후정책에 대한 참여자 사이의 신뢰구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상기후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적응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강조

되고 있지만 국가 주도적 정책과 접근이 주요한 부문을 차지해 오고, 계획 중심의 적응정책은 시

민들의 실질적인 기후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층 더 나아가, 여러 적응분야의 정책과 주체 등이 상호 연계된 통합적인 거버넌스 체계 마

련·운영은 활성화되어 있지도 못한 상태이며,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중앙정부, 광역지자

체, 기초지자체의 역할 구분이 분명하지 않아 실제적인 적응대책 이행과 행동이 부재한 상황이

다. 결국, 이는 한국 사회가 지닌 기후변화 인지와 이에 대한 위기위식은 세계적 수준이나, 그 

이행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8: 360).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제도가 형성되어야 한다. 제도설

계에 있어서는 광범위한 참여자가 규칙에 포함되어야 하고, 중요한 이해관계자가 규칙에서 배

제되면 안되고, 명확한 기본규칙이 있어야 하며, 규칙의 제정 과정이 투명해야 하며, 의견일

치를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Ansell&Gash, 2007: 556-557). 기후변화 문제는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거버넌스 기구의 

공식화 내지 법제화가 필요하며, 개발과 보전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갈등해결장치, 감시

제도와 평가제도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 전 부문에서의 협력이 전제되

어야만 가능한 기후변화 대응은 민간부문과 구성원들의 자기 규제와 자치통제 능력이 매우 중요

하다. 

한편, 협력적 거버넌스의 영역에서 기후정책은 공공성, 지역기반, 분권성, 형평성이라는 특

성을 가지고 있다. 먼저, 협력적 거버넌스에의 공공성은 더 이상 공공부문이나 정부와 관련된 

것에만 국한되는 조직중심의 개념이 아니라, 공공가치를 추구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력에 의해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노력과 관련된 초점 중심의 개념으로 정의

될 수 있다(이명석, 2017: 251-253). 이런 측면에서 기후변화 문제는 공공의 문제로서 국제

사회와 정부차원에서 대응하고 기후변화와 관련된 공공기관 혹은 정부기관, 지방정부, 사업자, 

시민단체, 시민 등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점이다. 

특히, 지방정부는 에너지 소비의 주체이자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으로서의 역할, 에너지 생

산과 배분의 주체로서의 역할, 규제자와 개발 주체로서의 역할, 촉진자 역할 등으로 인해 지역 기

반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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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조치를 시행할 경우 지역의 대기질 개선 및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재정 절감, 효율적인 에

너지 시스템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경제발전 기여라는 지역사회 편익이 발생한

다는 점에서 지역 기반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적응정책은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가 

지역사회에서 구체적인 영향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지역적 편익이 높지만, 정량화가 어렵고 지역

여건에 따라 비용-편익 차이가 발생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경제활동에 의한 에너지 사용이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에서 기후정

책은 분권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협력적 거버넌스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과거의 중앙정부 주도의 통치방식 혹은 의사결정과정의 편향성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이다. 즉, 지역 현실에 적합한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고, 지역사회에 공급함으로써 지방정부는 물론, 지역의 사업자, 지역 주민 등이 

지역의 에너지 공급과 소비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신재

생에너지는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를 지역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

으며, 신재생에너지가 에너지의 특성상 분권화되어 생산되고 소비되기 때문에 지역사회 이해

관계자들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강병준, 2014: 62-

63).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보다 강력한 노력과 규제들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적응 및 감축으

로 인한 장기적인 비용 감소와 기후변화 영향, 빈곤 퇴치와 불평등 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지만, 

빈곤하고 취약한 인구나 지역에 대한 감축 비용 증가 등에 따른 차별적인 악형이 미칠 수도 있다. 

이에, 전술과 같이 기후변화의 영향 및 대응은 사회적 복지, 경제 번영 및 환경 보호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긴밀하게 연관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협력적 거버넌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적 불

평등과 갈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한다. 즉, 협력적 거버넌스에 의한 기후변화 문제 해결이 지속가

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로서 사회적 형평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Ⅲ. 협력적 거버넌스에 의한 기후변화 문제해결 전략 

1.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이행체계 마련 

온실가스 감축은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며, 경제활동에 의한 에너지 사용이 온실가스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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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성장은 상충되는 등 다양한 장애요소가 존

재한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은 공공의 문제로서 국제사회와 정부차원에서 대응하고 지방정부, 

사업자, 시민단체, 시민 등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 시

민사회, 기업 등 전방위적인 대응을 위한 시스템 전환이 필수적이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정책

은 합리적인 거버넌스에 의해 추진될 필요가 있다.

협력적 거버넌스의 과정은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을 목표로 하며, 공공기관이나 제도에 의해 

주도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법제화와 계층제적 통제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책임성을 

확보하지만, 협력적 거버넌스의 핵심을 이루는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경우 법률적 기반이나 공

식적 권한을 가진 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책임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런 점에

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책임성 확보장치가 복합

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지역의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관련하여 

감축에 대한 책임성은 법률적 기반이 존재하지 않아 지방정부의 자발성에 기초한 책임의식에 기

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자발적 목표 설정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회적 합의에 의한 방식에 의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의 신뢰성의 부족과 공동의 책임 부여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단기적인 편익보다는 장기적인 편익에 가까우며, 정치적 시급성이 낮다는 

특성으로 인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민선시장의 취임은 시정철학의 변화를 

야기하고, 이에 따른 시책들의 우선순위 변경은 기 추진중이었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추진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고, 예산이 적은 도시에서는 국가의 지원예산에 

대한 의존도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양한 융합적 정책의 수립보다는 지원 예산 성격에 기

반을 둔 정책 추진 형태로 접근되는 단편성을 갖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이런 점에서 지역의 온실

가스 감축 목표를 결정하는데 있어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협력적 거

버넌스는 감축부담을 공동의 책임으로 부여하고, 정책의 지속성과 높은 책임성 및 신뢰를 보장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정에서 다양한 지역의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고 논의하여 결정하는 방식으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또한, 목표의 달성 여부는 시민

들의 목표에 대한 이해와 실천에 바탕을 둔다는 점에서 목표 및 정책성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

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감축로드맵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 증진과 도시 내 이행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구체적인 로드맵 작성, 그리고 각 주체별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사

회적 합의를 보다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감축목표는 강력한 정책적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목표연도가 도달했을 때 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로로 가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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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되지 못할 경우 이행에 대한 책임성과 시민들의 감축의지를 약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감축목표는 미래 정책여건에 대한 전망, 감축의지, 감축정책 실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축수단, 적용시기, 강도, 예산 규모, 시민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축 예상량을 합산(Forecasting)하고 지자체의 감축의지(Backcasting) 등을 반영하여 

목표를 결정하는 하이브리드(Hybrid) 방식을 적용한 목표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정책전반에 걸친 패러다임의 변화와 종합적인 정책기조로서 인

식될 필요가 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관리하는 주무부서가 아닌 지방정부의 전 부

서의 노력이 함께 할 때 정책의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결정 권

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또는 부시장)이 주관하고 소관 국장 및 실·과장이 참여하는 실질적

인 정책 협업구조로서 추진기획단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정부의 주요 계획 및 정

책 수립 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고려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 사전 검토제도’를 마련하여 저

탄소 정책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 내 협력적 거버넌스 기구로

서 경제계, 학계, 종교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지역의 각계 인사로 구성된 거버넌스 기구를 구

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책 이행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공감대를 확산하는데 기

여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저탄소를 지향하는 선도적인 도시들이 일반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5단계  

이행전략(배출량 파악·예측→목표 설정→계획 수립→대책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에 맞추어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의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세부적으로 매년 산정하고, 세부 분석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성과 및 목표달성 여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은 객관적인 배출량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성과 평가 결과 피드백을 통해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관리에 활용될 수 있

으며, 국제사회에 지역의 감축 성과들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다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도시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도시계획에 적합한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정보와 공간정보가 연계된 시스템을 개발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개발 전·후의 

탄소 배출 평가 및 주변 유사 지역·건물과의 비교 분석 등을 통해 도시 개발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내재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그동안 지역에서 추진하였던 온실가스 감축 이행평가 

및 검증이 단위사업별로 진행되었던 것을 공간적으로 결합함으로서 정책 의사결정에 활용하고 

지역별로 실효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지방정부에서 온실가스 감축 관리권한에 있는 비산업 부문에서의 감축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여러 지방정부에서는 다양한 홍보 및 교육, 실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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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교육 및 홍보사업은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소극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 

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와 

역할 부여,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참여 보장, 지역의 각계 의사결정자로 구성된 거버넌스 조직 구성 

및 운영 등 실질적이며 적극적인 거버넌스를 통해 시민참여를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문제는 일반적으로 여타 환경문제와 마찬가지로 매우 강력한 윤리적

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인류공동의 문제이면서 개별국가의 경제발전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

다. 즉, 윤리적(정치적)인 문제인 동시에 경제적 문제인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기후정책은 주

로 당위적 측면에서 접근되고, 경제성장이라는 측면이 간과된 측면이 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장 

확보의 기회를 창출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기후변화 문제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의 활용은 경제적 발전의 동기 부여와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

2. 실질적 기후변화 적응 거버넌스 체계 마련 및 사회 취약성 고려 

적응정책은 기후변화의 결과를 다루며, 지역적 피해를 줄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현장에서 적응대책을 시행하는 주체이며, 

지역 특성에 맞는 적응 사업을 발굴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지역 발전의 기회를 

최대화하기 위한 지역 적응 역량을 강화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이 강조된다. 이에, 우리나라의 기후

정책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38조(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등) 제2항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가 수립 및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후변화적응정책에서 파생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중앙 및 지자체는 이를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으로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상기후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 적응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지만 아

직까지 감축보다는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지역에서의 적응의 주체인 공동체와 시민들

의 실제적인 적응역량 강화와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국가 주도와 계획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다보니 단기적인 편익이 높고, 정치적 시급성 및 합법성이 높으며, 사회·경제적 

요소에 대한 우선적 고려를 통한 기후변화 인식 및 실천의 주류화 용이, 거버넌스 활성화 기여 등 

완화정책에 비해 적응정책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적응 전략의 마련 및 조치는 다양한 파트너 기관과 풀뿌리 조직과의 협력을 통해 마련 및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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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될 때 실효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협력적 거버넌스가 더욱 요구된다. 이에, 실질적

인 기후변화 적응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리스크는 같은 지역이더라도  

개개인의 대응 능력이나 주거형태, 소득, 지역 주민들의 대응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공동체 및 지역 주민 등)와의 협력과 참여를 통해 리스크 평가시 사회적 취약성을 

반영해야 한다. 이는 완화정책이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 책임 부여라는 측면에서 정책결정에 있어 

영향력이 높은 당사자를 중심으로 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지향한다면, 적응정책은 협력적 거버

넌스를 통해 리스크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이해당사자와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 거버

넌스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적응 계획 수립 및 이행은 리스크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과학적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데이터 수집은 증거를 수집

하고 위험에 대한 이해, 약속(책임)을 얻기 위한 파트너십 형성을 그 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협업 구조를 창출하는 형태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특히, 데이터에 기반을 둔 기후위험요소에 대한 공간적 접근전략을 통해 핫스팟

(hot spot)을 찾아내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해당 지역의 기후 적응능력 

향상과 위험에 대한 회피를 위해 지역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하고, 개별적 정책수단이 아닌 모든 

정책수단을 통합적으로 고려함으로서 해당 지역의 취약요소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와 인식 개선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어떤 위험이 있는지, 나를 위한 적응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강조하는 형태로 적응 교육에 

대한 접근법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

한편, 협력적 거버넌스에서 정부·시장·시민사회 간의 수평적이며 자발적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된다. 협력과정은 면대면 대화와 소통, 신뢰구축, 과정몰입, 

공유된 이해, 중간성과 등으로 구성되는 반복적이고 순환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진다(이명석, 

2017: 298). 하지만, 대부분의 거버넌스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소통과 협력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으며, 시장은 소홀하게 다루어진다. 물론 시장은 현실에서 이기적인 행위자들로 인해 강제성을 

가진 정부의 개입이나 자율성과 도덕성을 지닌 네트워크의 협력 없이는 성공적으로 작동하기는 

어렵지만, 반대로 시장의 경제적 유인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강제성을 가진 정부의 개입이나 

자율성과 도덕성을 지닌 네트워크의 협력 또한 성공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특히, 

적응정책이 미래 기후변화에 대한 피해 예방이라는 접근도 있지만 기회의 활용이라는 측면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적응정책은 적응기술 촉진을 통한 기후산업 육성이라는 경제적 기여를 고려

해야 한다. 이는 먼저, 적응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적응정책을 안전 및 재난재해로 축소시켜 

해석하는 인식과 실천을 극복해냄으로서 적응 정책의 확장성과 실효성을 높여나가는데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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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또한, 사회적 기업 및 지역기업들의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취약성과 잠재적 영향 등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과 관련 기술의 육성 등은 협력적 거버넌스에서 취약한 시장의 참여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는 계층제적 지시와 자발적인 협력, 그리고 시장의 가격 경쟁이 

모두 적절한 비중으로 혼합된 협력적 거버넌스가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해 준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적응의 실효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의 참여와 함께 기후

변화를 사회적 부문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내재화해야 한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과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기후복지 정책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건강 및 사회복지 프로 

그램은 지역의 보건 전문가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기후변화로 인해 직면한 위험과 기회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적응하도록 돕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취약계층(지역)을 도출하고 

관련된 지역 정보, 대응 방법 및 사례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은 정책의 집중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지역 내에서의 적응 정책의 필요성과 수용성을 높여나갈 수 있다. 또한, 취약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영향 정보를 수집하여 추진되는 기후변화대응은 사회적 불평등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며, 사회 전반에 대한 균형적인 지속가능성 발전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Ⅳ. 결론 

본고에서는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문제인 기후변화 문제의 성공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계층

제적 지시와 자발적인 협력, 그리고 시장의 가격 경쟁이 모두 적절한 비중으로 혼합된 협력적  

거버넌스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제시하며, 협력적 거버넌스의 영역에서 기후정책은 

공공성, 지역기반, 분권성, 형평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기존 

기후정책의 문제점을 평가하고 협력적 거버넌스에 의한 기후변화문제 해결 전략을 기후정책의 

두 가지 유형인 완화(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적응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다만, 여기서 

분류한 전략들은 개별적 정책의 차이나 우선 순위의 문제가 아닌 완화와 적응의 특성 차이에 

따른 것으로, 기후변화 대응능력의 관점에서는 완화와 적응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 시너지를 

높이는 통합적 접근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협력적 거버넌스는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의 자원, 공동의 목적, 공통의 가치 

추구가 필요하다. 참여자들 사이의 상호의존성과 호혜성이 강할수록, 민·관 상호간의 신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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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수록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공가능성은 높아진다. 특히, 어느 하나의 주체가 단독으로 해결

할 수 없는 기후변화 문제와 같은 복잡난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적’은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지방정부는 민간부문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자원과 역량을 활용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지역 내 시민사회, 기업, 전문가, 시민들과 함께 목표와 성과 공유, 자원과 수단의 공유, 

결정에 대한 책임의 공유 등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연결망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기후변화의 영향과 대응은 사회적 복지, 경

제번영 및 환경보호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기후정

책은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와 연계될 때 문제해결형 협력적 거버넌스를 촉진시킬 

수 있다. 이는 그 영향과 범위가 거대하고 복잡한 기후변화 문제를 국가나 지역적 문제로 가져

올 수 있고, 목표를 정확하게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적응의 강화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협

하는 여러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지속가능발전과 기후정책과의 연계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다. 적응 부문은 건강, 농축산, 물, 생태계, 재난, 해양 등 지속가능발전 세부

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취약계층 및 지역의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경제적 요소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는 한 국가나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과학적·기술적 문

제와 함께 정치·경제·사회적 문제라는 점에서 거버넌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전지구적 문

제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 및 지방정부, 시민사회, 기업 등이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공동 대응해야 한다. 또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성공적인 문제해결의 핵심요소인 시민의 

기후변화 대응역량이 무엇보다도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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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도시차원 대응방안 검토

최근 국내 연중 미세먼지의 평균 오염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저감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선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PM10 오염도는 2012년까지 개선 추세였으나, 2013년부터 악화 또

는 정체되고 있으며, 인체위해성이 더 높은 PM2.5 평균농도(26㎍/㎥)는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

(10㎍/㎥)과 선진국 주요도시(도쿄 13.8, 런던 11㎍/㎥)에 비해 1.8~2.6배 높고 최근 고농도 발

생이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6년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수

립·추진하였으며, 최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미세먼지 문제를 민생안전과 

국민보건을 위한 최우선 해결 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 및 대규모 배출원

(발전, 산업, 수송) 등 거시적 차원에서의 획일적 규제에만 비중을 두고 있을 뿐 도시 내 생활권 

공간단위에서의 구체적인 저감 대책은 미비한 실정이며, 국내 미세먼지 대응기술은 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평균 70.5% 수준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우

리가 생활하고 있는 도시생활 공간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Ⅰ. 미세먼지 발생 및 변동현황

1. 미세먼지 개념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란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납, 오존, 일산화탄소 등을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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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물질로 대기 중 장기간 떠다니는 입경 10㎛ 이하의 입자상 물질을 의미한다. 보다 구

체적으로 먼지, 꽃가루, 곰팡이 등 직경 10㎛ 보다 작은 입자를 PM10으로 구분하며, 연소입자, 

유기화합물, 금속 등 직경 2.5㎛ 보다 작은 입자는 PM2.5로 명명한다. 

미세먼지 발생원인은 크게 국내와 국외영향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자동차 

배기가스(경유차, 건설기계 등), 산업시설 및 화력발전소 화석연료(석탄, 석유 등), 공사현장·비

포장도로의 분진 등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국립환경과학원, 2013). 국외 미세먼지의 경

우 대부분 중국 동북지역(상해, 허베이, 장쑤 등) 공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과 몽골사막에서 

발생되는 황사가 중국을 거쳐 국내에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국외 유입비율은 계

절·기상조건에 따라 상이하나, 평상 시 30~50%, 고농도 시 60~80%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

고 있다. 배출 특성에 따라서는 오염원 직접배출과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휘발성유

기화합물(VOCs) 등이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간접배출로 구분되며, ‘17년도 NASA와의 공동연구 

결과 2차 생성에 의한 간접배출이 전체의 75%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세먼지는 코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폐포까지 직접 침투하여 천식·폐질환 유

병률 및 조기사망률을 증가시킨다. PM10의 농도가 10㎍/㎥ 증가할 경우 만성폐질환 입원율과 

사망률은 각각 2.7%와 1.1% 증가한다. PM2.5의 경우 농도가 10㎍/㎥ 증가할 경우 폐암발생율

이 9% 증가하며, 장기간 노출 시 허혈성심질환 사망률이 30~80% 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김동식·반기성, 2017).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가 증가할수록 우울감 40%, 자살 24%, 

스트레스 20% 증가 및 삶의 질이 38% 악화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매일경제, 2017).

<그림 1>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자료: 환경부

*㎛(마이크로미터) : 1/10
6
m

눈 알레르기성 결막염, 각막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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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지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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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포에 흡착, 폐포를 손상 

5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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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미세먼지 현황

최근 국내 연중 미세먼지의 평균 오염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저감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선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PM10의 연평균 농도는 지속적으로 정체·감소하고 있는 상황

이나 인체 위해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PM2.5의 연평균 농도는 ‘15년 28㎍/m³에서 ’17년 30㎍/

m³으로 증가하였다(장영기, 2016). 또한 세계보건기구(WHO) 기준과 국내 대기환경기준을 모두 

초과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횟수가 ‘15년 72회에서 ’17년 92회로 역시 증가

하였다. 이에 정부는 ‘22년까지 총 7.2조원을 투자하여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과 전국 

미세먼지 나쁨(50㎍/m³) 초과일수 70% 감축 목표를 설정한 상황이다(관계부처합동, 2017). 

국내 미세먼지 농도는 계절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화하며, 지역별로 상이한 농도분포를 나타

낸다. ‘10~’17년 PM10 전국평균 농도를 기준으로 여름(34㎍/㎥)철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으

며, 가을(39㎍/㎥), 겨울(43㎍/㎥), 봄(57㎍/㎥) 순으로 농도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서

울(50㎍/㎥), 인천·경기(50㎍/㎥), 충청(47㎍/㎥) 지역은 전국 평균(44㎍/㎥) 미세먼지 농도보

다 항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Ⅱ. 도시 미세먼지 개념 및 특성

1. 도시 미세먼지 개념

도시 미세먼지(Urban particulate matter)는 도시 내에서 생성되고 활동하는 미세먼지를 의미

   자료: 국립환경과학원

미세먼지 연평균기준* WHO기준 도시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PM10
50㎍/㎥
(100)

20㎍/㎥
(50)

인천 47 49 49 53 49 46

서울 41 45 46 45 48 44

경기 49 54 54 53 53 51

PM2.5

(초미세
먼지)

25㎍/㎥
(35)

10㎍/㎥
(25)

인천 - - - 29 26 25

서울 - - - 23 26 25

경기 - - - 26 28 27

<표 1> 연도별 수도권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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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배출원에서 직접 배출되는 1차 미세먼지와 이러한 미세먼지가 도시 공간에서 대기 중 물

질과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생성되는 2차 미세먼지를 포함한다. 도시 내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

원은 자동차와 같은 이동오염원이며, 이 밖에도 산업, 전력, 지역 및 가정 난방에 기인한다. 대

부분의 대도시에서 미세먼지 배출의 약 40% 이상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 이는 자동차 엔진의 작동, 타이어 마모 등을 통해 직접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배기가스의 질

소산화물 성분 등이 생성하는 다량의 2차 미세먼지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도시 내에서는 통행량이 많은 도로변이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도시민에게 큰 영

향을 미치는 ‘hot spot' 지역이다. 또한 도시 내 미세먼지 농도는 100m 미만의 제한된 공간에서 

주변 환경요소 및 도시 공간구조에 따라 높은 변동성을 나타낸다. 즉, 동일한 지역일지라도 다

양한 특성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 및 영향 범위 등이 변화할 수 있다.

   자료: 환경부

구  분 합  계
직접배출
(1차 배출)

간접배출 (2차 생성)

소계 NOx SOx VOCs

수도권
53,634톤
(100%)

14,427톤
(27%)

39,207톤
(73%)

21,348톤
(40%)

10,857톤
(20%)

7,002톤
(13%)

전   국
324,109톤
(100%)

91,460톤
(28%)

262,649톤
(72%)

90,416톤
(28%)

118,418톤
(37%)

23,817톤
(7%)

<표 2> 미세먼지 배출특성

<그림 2> 미기후·공간구조에 따른 풍속 및 미세먼지 농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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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 미세먼지 특성

도시 미세먼지 농도는 크게 도시 구성요소, 자연 및 기후적 조건, 공간유형과 높은 상관관계

가 있다. 도시 구성요소적인 측면에서 미세먼지는 도시의 입지 및 디자인 등에 따라 직·간접

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인구밀도가 높은 주거단지, 대기오염도가 높은 산업 및 상업시설이 인접

한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편이다. 반면 근린공원, 완충녹지, 도로변 가

로수 등은 배출된 미세먼지를 흡수·흡착하여 활동을 억제시키고 저감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건축물의 형상, 터널의 유무, 교차로의 형태, 도로 포장재료 등 디자인적인 요소들도 미세먼지

의 이동 및 농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김정곤·경대승·이성희, 

2019). 

자연 및 기후적인 측면에서는 도시의 온도, 습도, 풍속·풍향 등이 미세먼지의 활동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친다. 최근 도시화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온역전 현상은 공기의 흐름을 정

체시켜 시민들을 고농도의 미세먼지에 노출시킨다. 또한 습도가 높은 지역의 경우 수증기 입자

가 오존, 암모니아 등 대기 중 오염물질과 결합하여 도시 내 2차 미세먼지 생성원인으로 작용

한다. 이와 같이 자연 및 기후조건에 따른 영향은 미세먼지 농도 예측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공간유형적인 측면에서 도시의 기능, 배치, 형태 등은 차량 동선과 밀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

는 2차 미세먼지 생성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배출 농도와 연관성을 갖는다. 따라서 교통량이 

많은 중심도로변에 배치된 주거단지는 다른 지역에 비해 미세먼지 피해에 더욱 많이 노출되게 

된다. 또한 도시에 신선한 공기를 유입하기 위해 조성한 바람길은 공간유형에 따라 미세먼지

나 생성 전구물질을 유입하는 통로로 작용할 수도 있다. 반면 산업단지나 상업지역으로부터 분

리하기 위해 조성한 완충녹지나 밀집된 가로수 등은 미세먼지의 유입을 차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 내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특성을 사전에 파악하

고 이에 적합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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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도시 미세먼지 저감방안

도시 내 생활권 공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세먼지를 차

단·저감하거나 배출된 미세먼지의 노출을 저감시키는 기술 및 기법 도입이 필요하다. 본 고에

서는 실외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도로포장 및 시설물 광촉매 기법활용, 클린로드 시스템, 

미세먼지 저감·제거 장치 설치, 도시공간별 생태적 저감기법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1. 광촉매 활용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도블럭, 지하철 입구나 아파트 벽

면, 터널 등에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시킬 수 있는 광촉매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빛

을 받아들여 화학반응을 촉진시키는 이산화티타늄(TiO2)과 같은 광촉매 물질을 도로나 시설물

에 코팅함으로써 미세먼지 생성원인 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 광촉매 반응을 통해 생성된 활성

화 산소(OH-, O2
- 라디칼 등)가 2차 미세먼지 생성 주요물질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제

거에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광촉매 콘크리트 제조 및 실용화 기술 개발” 연구에 따르면, 광촉매

(TiO2)가 5% 혼입된 광촉매 콘크리트(1,000m²)의 질소산화물 제거 성능평가 결과 8시간 기준

으로 3.688g의 질소산화물 제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5). 이

<그림 3> 도시 미세먼지의 특성 및 주요내용

   자료: LH 연구원

도시의 구성요소에 따른 변화

•입지적 요소 : 주거단지, 공원, 도로변

•디자인적 요소 : 도로협곡, 터널, 녹지, 바닥재료

•식물적 요소 : 식물형태, 낙엽기 및 잎 면적 등 

•건축물 형태, 밀도 등 공간적 요소

•도시 바람실(신선한 공기 통로)을 통한 유입

•차량 통행량과 도로형태  

•날씨 패턴, 바람

•난류, 침적, 지형

•도시온도 (기온 역류현상,

   도시 열섬화 ⇀ 온도변화 ⇀ 대기변화) 

자연 및 기후적 조건에 따른 변화 공간유형(기능, 배치, 형대)에 따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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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휘발유 차량 34.4대, 경유차량 1.67대에 해당하는 질소산화물 효과와 동일하다. 또한 보도블

럭 상단 6~7mm에 TiO2를 섞어 굽는 방식으로 개발된 국내 D사 제품의 경우 축구장 1개 넓이

(7,140m²)에 광촉매가 코팅된 포장재를 시공할 경우 시간 당 17.35g의 질소산화물 분해 효과

가 있으며, 시공 후 15~20년간 질소산화물 제거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서울시는 양재역 버스정류장 왕복 8차로 250m 구간에 도로포장 광촉매를 시공하

였으며, 실내실험 결과 20분 내에 미세먼지 42.8% 감소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현재 유럽

에서 사용되고 있는 제품의 경우 1m² 당 7~8만원 수준이며, 국내에서 개발한 대기정화 보도

블럭은 3만원 수준으로 기존 제품보다 경제성이 높은 편이나 실질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장기

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 모니터링과 경제성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클린로드 시스템 설치

클린로드 시스템은 미세먼지 다량 배출예상 지역에 지속적으로 물을 분사하여 미세먼지 입

자를 응축시켜 제거한다. 배수관과 물 분사 설비(살수노즐)을 도로 중앙분리대에 설치하며, 농

도계측 및 노면 센서를 활용하여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경우 자동으로 분사한다. 건설현장, 산

업단지 등 미세먼지 배출농도가 높은(연평균 미세먼지 농도 50㎍/m³ 이상) 지역에 적용하면 효

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광촉매 활용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자료: 디지털 타임즈, 신아일보

이산화티타늄 광촉매에 의한 공기정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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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 경우 ‘11-’13년 지하철 2호선 10개 역사에서 배출되는 깨끗한 지하수를 활용

하여 도로 중앙분리대의 노즐 3,600개를 통해 분사할 수 있는 클린로드 시스템을 설치하고 운

영하였다. 클린로드 시스템을 활용한 결과 18%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보였으며, 경제성 측

면에서도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대구시의 운영조건으로 통행량이 많은 판교-양재 

구간에 클린로드 시스템을 설치·운영할 경우 B/C 3.84(비용현재 가치: 173억원, 편익 현재가

치: 665억원)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총 미세먼지 저감량은 273톤으로 기대된

다. 또한 클린로드 시스템을 20년 동안 운영할 시 약 16.5억원/km의 비용소요가 예상된다.

3. 미세먼지 저감·제거 시스템 설치

최근 국내외에서 버스정류장, 유동인구 밀집지역, 주거단지 쉼터 및 놀이터, 도로변 방음벽 

등 다양한 도시 생활공간에 적용하여 미세먼지 인체 노출농도 저감 및 제거가 가능한 시스템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시민이 실제 생활하는 4m 이하의 공간에 미세먼지 

저감·제거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효과적으로 미세먼지 노출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외부 오염물질 유입 방지, 공기정화장치 등을 접목한 스마트클린 버스 쉘

터의 경우 도로주행 차량에서 발생되는 배기가스와 미세먼지로부터 버스이용승객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횡단보도 대기구간에 공기정화 장치를 설치할 경우, 주행·정지 차

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부터 횡단보도 대기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식

생을 이용한 입체녹화와 태양광을 활용한 집진패널을 결합한 통합 모듈형 장치도 도시 주요생

활 공간에서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 클린로드 시스템 활용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자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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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플라즈마 이온 에어커튼을 활용하여 외부 오염물질 유입을 막고 내부 공기를 정화하는 

시스템을 활용한 스마트클린 버스쉘터는 공동주택 밀집지역 4개소에서 시범 운영 중에 있다. 

‘18년 7월 실시한 두 차례의 실증시험 결과 20~30%의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도로터널 내 미세먼지 및 유해가스 처리장치 사업화 과제”를 통해 전기집진과 흡

착저감방식을 동시에 적용할 경우 도로터널 내 미세먼지(PM2.5) 및 유해가스(VOCs) 처리에 실

효성이 있는 것으로 판별되었다(국토교통부, 2017). 지하철 터널 내 미세먼지 농도는 51~470 

㎍/m³ 수준으로 일반 대기에 비해 농도가 높고 대부분 철산화물을 중심으로 한 금속원소로 구

성되어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상기 처리 시스템을 실규모 처리용량(100m³/s)으

로 설치 시, 미세먼지 처리효율은 평균 91.4%, 유해가스 처리효율은 평균 83%로 우수한 것으

로 나타났다.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오픈된 공간의 공기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강

<그림 3> 도시생활 공간 내 미세먼지 저감·제거 시스템 활용

스마트클린 버스쉘터

어린이공원 공기정화 유동인구 밀집지역 공기정화

미세먼지 저감 통합모듈형 장치차량도로 공기정화

횡단보도 대기구간 공기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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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저배압 초소형 집진모듈 및 시스템 개발, 신재생 발전시스템 복합적용 등을 통해 경제

성을 확보한다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미세먼지 프리존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미세먼지 저감 생태기법 활용

지면·옥상·수직 등 도시공간별 녹화 및 식재 밀도, 구조 등의 변화를 통한 녹지 기능개선

을 바탕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식생을 활용할 경우 잎 표면 왁스

층에 미세먼지가 붙잡히거나 기공을 통해 식물체 안으로 들어가 식물효소의 작용으로 미세먼

지가 저감되는 효과가 규명되었다(환경부, 2017). 식물은 포름알데히드나 벤젠 같은 휘발성유

기화합물(VOCs) 제거에 효과적이며, 수종에 따라 미세먼지 흡수율은 14배 정도 차이가 발생한

다. 비술나무, 목련, 물푸레나무, 소나무 등 미세먼지 흡수·흡착 효율이 높은 식물선정 및 효과

적인 공간배치를 통해 미세먼지 노출농도 저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연방산림청이 개발한 프로그램(i-Tree) 분석결과, 도심에 있는 나무들이 CO, NO2, SO2, 

O3, PM10, PM2.5  등 오염물질 88톤(도시대기 발생량의 7%)를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 시흥시에 236,000m² 규모와 10m 높이의 도시숲을 조성한 결과 주거단지(53.7 ㎍/m³)

<그림 4> 미세먼지 저감 생태적 기법

식물활용 미세먼지 저감

미세먼지 저감 생태기법 적용 모식도

고가도로 벽면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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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세먼지 농도는 산업단지(59.5 ㎍/m³)와 비교하여 12% 낮아진 것으로 관측되었으며, 녹지

조성 후 최근 3년 동안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50 ㎍/m³ 이상)를 나타낸 날도 산업단지가 

109일, 주거지역이 75일로 31% 낮아졌다.

Ⅳ. 결언

미세먼지는 국민건강 보호 측면에서 우려의 수준을 넘어 환경성 질환 및 질병부담 증가와 같

은 부정적인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 내 생활권 공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전에 미세먼지를 차단·저감하거나 배출된 미세먼지의 경우 인체 노출 농

도를 저감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이 다양한 것처럼 융·복합적인 기술 및 

<그림 5>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및 반월특수지역 시화지구

   자료: 환경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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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의 연계를 통한 해법을 도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대규모 배출원의 

경우 미세먼지 저감 효과와 사업성이 우수한 클린로드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 할 필요성이 있으

며, 활용범위가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장치의 경우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학

교, 놀이터, 주거단지 쉼터 등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경제성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 장치의 경우 대용량 단일시설 설치보다 소규모 분산형으

로 설치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수반되어야 한다. 질

소산화물 제거 광촉매 활용기법의 경우 교통량이 많고, 차량 정체가 심한 도로 구간 내 시범 적

용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고, 보행자 보도블럭, 아파트 벽면 등 활용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

다. 또한 투수성 포장재 내 미세먼지 적층, 질산염 지하수 유입 등 활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

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요소기술의 추가 개발 및 효과검증도 동시에 이루

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생태적 기법을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방안의 경우 폭염 대응, 기후변화 

완화 등의 도시환경 문제와 연계하여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효과적인 미

세먼지 저감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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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후변화는 현재진행형

1. 기후변화 현황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피해 빈도와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는 환경, 경제,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핵심이슈로 자리잡고 있어 

현대사회를 기후변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

경제포럼(2019)1)은 2018년 글로벌 리스크 전망에서 가능성과 영향측면에서 극한기후사상, 자

연재해,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실패 등 기후변화 관련 항목들은 발생가능성이 높고 영향도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그림 1>.

이렇듯 기후변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기후변화를 지연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온실

가스 감축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과 더불어 기후변화 시대에 어떻

게 적응해서 살아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관련 연구들도 지속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은 <그

림 2>와 같이 온실가스 감축으로 대변되는 기후변화 완화활동과 현재와 미래의 기후변화 영향

을 최소화 하거나 극복하기 위한 적응활동으로 구분된다.

1)　http://reports.weforum.org/global-risks-2018/global-risks-landscape-2018/#landscape, 세계경제포럼, 20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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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18년 글로벌 리스크 전망

<그림 2> 기후변화대응의 분류

자료: 세계경제포럼,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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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완화는 온실가스를 감축함으로써 지구온난화를 지연시켜 미래 기후변화로 인한 영

향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온실가스 감축은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 최우선적

으로 고려되고 있다. 화석연료는 연소시 온실가스 뿐만아니라 다양한 대기오염물질을 함께 배

출하고 있어 대기질 관리문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기후변화 적응관점에서는 기후변화 원인인 온실가스 증가보다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하며, 2018년 여름과 같은 폭염 등 극한 기후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

로 대두된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개발이 시급한데, 이를 국제적으로 확대하여 생각하면 

저개발국가 일수록 기후변화 적응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후변화 완

화는 국제협약 이행이 결과물을 만들어 냄으로써 국가의 역할이 중요한 반면, 기후변화 적응문

제는 사회기반시설 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크다고 하겠다. 개인이나 지역의 입장에

서 기후변화는 완화보다 적응의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2018년 여름, 110년 만의 폭염

지난 2018년 여름 지구촌은 폭염과 집중호우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러시아는 7월 

기온이 관측 이래 130년만에 가장 더운날을 보였으며, 평년대비 평균온도가 7.8도 이상 상승

했다. 우리나라도 최고의 폭염을 맞이했는데, 특히 7월의 이른 폭염이 사회시스템 전반에 영

향을 미쳤다. 기상관측 시스템이 도입된 이래 110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한편, 최저기

온이 30도를 웃도는 기록적인 열대야를 나타내며, 인명피해와 에너지 관리에 힘든 여름을 보

냈다.

충남지역 폭염기록만 살펴보아도 지난 30년간 7, 8월 평균기온 기준으로 가장 더웠으며<그

림 3>, 8월 폭염일수와 열대야 일수도 각각 17.6일과 8.4일을 기록하여 지난 30년간 가장 많은 

발생일수를 기록하였다. 폭염의 영향으로 2013년 이후 가장 많은 온열질환자 수가 발생하였는

데, 2018년은 특히 과거 기록과 달리 7월과 8월 모두 온열질환자 수 발생이 높았다.<그림 4>.

<그림 3> 충남지역 2018년 여름(7, 8월) 기온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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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후변화 예측

기후변화 영향은 폭염증가에 국한되지 않고 한파, 폭설, 집중호우 등 극한사상의 발생빈도 증가

도 확인할 수 있다. 기상청(2019)2) 기후변화시나리오(RCP8.5)에 따르면 2020년 대비 평균기온

이 2030년대 0.3℃ 증가를 시작으로 2050년대까지 10년 평균 약 1.0℃ 증가하고, 폭염일수도 

대전시 11.7일, 세종시 10.6일, 충청남도 9.9일이 증가하는 등 매10년간 약 10일의 증가가 예

측되고 있다. 열대야일수 또한 2020년대 대비 충청권은 2030년대 약 3일 내외, 2040년대 약 5

일 내외, 2050년대 약 11일 내외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표 1>.

2)　http://www.climate.go.kr/home/CCS/contents/33_1_areapoint.php 기상청기후정보포털, 2019. 2.8.

<그림 4> 충남지역 2018년 여름 폭염일수와 온열질환자수 변화

구분 2030년대 2040년대 2050년대 10년 평균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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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4.3 6.8 11.5 7.5

<표 1> 2020년 대비 기후변화 시나리오(RCP8.5)에 따른 기후사상 변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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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미래 기후변화 예측결과에서도 극한사상의 발생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전지구적 기온상승이 지역적 영향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근본원인 해결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노력을 지역차원에서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Ⅱ.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1. 어디에 집중해야 하나?

기후변화의 원인은 지속적인 전지구적 온실가스 증가가 원인이며, 온실가스 증가는 자연적 

원인과 인위적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적인 원인에는 지구외적 요인인 지구 자전축의 

경사변화, 세차운동, 지구 공전궤도 이심율 변화, 태양 흑점활동 변화 등과 내적요인인 화산분

화에 의한 에어로졸 증가, 기후시스템 요소간의 상호작용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자연적인 원인

에 더하여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증가가 기후변화 가속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며, 그 

대표적인 원인으로 화석연료 사용량 증가를 꼽을 수 있다. 화석연료 연소시 일산화탄소와 질

소 산화물, 황산화물, 탄화수소 등이 배출되며 대표적인 온실기체인 이산화탄소 농도를 증가시

키는데, 온실가스 배출에 화석연료 비중은 전체 배출량의 70∼80%를 차지하여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킨다. 즉, 기후변화의 가속화 원인인 화석연료 사용량 증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증가

로 이어져 지구온난화와 함께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료연소는 가스나 입자오염물질

을 환경으로 배출함으로써 대기 질, 인체건강이나 기후에 1~2차 영향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ReSEAT, 2009)3), 화석연료나 바이오연료의 연소는 1차 에어로졸과 2차 반응물질을 생성하는 

전구물질로 미세먼지와 기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정책 즉 온실가스 감축에 집중된 많은 정책들이 대기오염 개선, 미세먼

지 저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기후변화 적응과 마찬가지로 미세먼지에 적응할 수 있는 정책

들도 동일한 적응영역에서 다뤄질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대기오염물질과 인간 건강문제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들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많은 건강영향조사들이 진행되고 있다. 박혜경(2018)4)은 건강(천식환자)에 영향을 

3)　ReSEAT 분석리포터(2009.3.23.) 대기질과 기후에 미치는 연소배출의 영향

4)　박혜경(2018),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천식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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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대기오염물질은 미세먼지, 오존,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등이며 기온과 습도 등 기상 요소

가 대기오염물질의 건강영향에 다르게 작용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듯  기온이나 습도 등 기

상 요소 자체만으로도 천식환자의  경과에 영향을 주며, 대기오염물질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천

식환자의 경과에 악영향을 증가시킴을 연구결과로 제시하였다.

그린피스(2015)5)에서는 초미세먼지를 침묵의 살인자로 규정하고 석탄화력발전소의 초미세먼

지로 인한 건강피해를 연구한 결과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로 매년 최대 1,600

명이 조기사망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계주요도시 초미세먼

지(PM2.5) 연평균 농도비교를 보면 서울의 농도가 북미, 유럽의 대도시 2배에 가까운 연평균농

도를 보이고 있다<그림 5>. 세계 500개 대도시의 탄소발자국을 연구한 Carbon Footprints of 

World Cities(2019)6)에 따르면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도시이며, 온실

가스 배출이 높은 도시들은 대부분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높을 수 있음을 연구결과를 통해 추론

할 수 있다.

5)　그린피스(2015), 침묵의 살인자, 초미세먼지

6)　Carbon Footprints of World Cities(2019.2.8), http://citycarbonfootprints.info/　

<그림 5> 2012년 세계 주요도시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비교

<그림 6> 세계 500대 도시 탄소발자국 순위

자료: 그린피스, 2015

자료: Carbon Footprints of World Citie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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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절하는 것은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고 기후

변화 원인과 이로 인한 기후변화 현상발생, 이에 적응하기 위한 기후변화 적응문제는 각각 미

세먼지 원인물질 배출과 이로 인한 미세먼지 농도증가, 실생활에서 고농도 사례가 빈번한 현재

를 적응해서 살아가야 하는 미세먼지 적응문제와 연관되어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는 동일한 정

책흐름을 가진다<그림 7>.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농도저감을 위한 정책은 공동의 

편익 도출이 가능하며, 어느 곳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정책의 효과를 기후변화-미세먼지 모든 

분야에서 예측하고 분석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관계

1) 미세먼지 고농도 사례 분석

지금은 미세먼지라는 단어가 친숙하지만 오래전부터 우리는 계절적 영향으로 황사를 경험해 

와서 황사라는 단어가 더 익숙했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황사는 매년 3월∼5월 집중발생 

하였으며 과거에는 10일 이상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최근 몇 년 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사

례가 계절에 상관없이 발생했을 때도 황사발생시기가 일정치 않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듯 황사

와 미세먼지를 구분할 수 있는 국민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황사와 미세먼지를 구분하고 

초미세먼지(PM2.5)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고 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저감정책은 대부

분 배출량관리로 지역의 배출량을 관리함으로써 대기질을 개선하는 오염물질 출구관리에 집중하

고 있는 수준이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기상학적 특성과 상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규모의 기

<그림 7>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대응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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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학적 특성에 따라 농도변화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

기후변화는 전지구 기후시스템의 변화를 의미하고 지구규모의 변화가 지역규모의 변화를 유발

하게 되는데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기압의 장기적인 변화에 따라 풍속이 저감되고 이러한 풍속

저감으로 인해 특정지역에 대기가 정체 되어 오염물질의 농도가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기도 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기상학적 특성을 분석해 보면 미세먼지와 기상요소 간 상관성을 찾을 

수 있다. 충남연구원(2017)7)의 연구에서 최근 10년간(2006∼2015) 서산기상대와 천안기상대 기

상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미세먼지 농도의 증가와 함께 서산시와 천안시에서 풍속과 

강수량, 시정의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농도 발생 시 기상요소 분석결과 

고농도 발생 시 두 지점에서 풍속은 3.0m/s 이하로 대기가 정체되어 있었던 시기와 일치함도 확

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기상요소와 미세먼지(PM10)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분석 대상 모두에

서 일교차가 가장 강한 양의 상관을 보였으며, 강수량과 최저기온이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

냈다. 연구결과 기상요소별 미세먼지 변동과의 상관성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그림 8>.

7)　충남연구원(2017),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기상학적 특성 파악에 대한 연구

•강수에 의한 대기 세정효과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는 낮아지기 때문에 음의 상관을 나타냄

•풍속이 약해질수록 대기정체로 인한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음의 상관을

   나타냄

•기온과 상대습도도 음의 상관을 나타났는데, 고농도의 주된 발생시기가 건조한 봄철, 

   겨울철과 관계된 것으로 판단됨

•일반적으로 구름이 없고 일사가 강한 날에 큰 일교차를 보이며 야간 안정층 내에서 대기

   확산이 약화되어 지상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고 최저기온이 낮은 것도 큰

   일교차를 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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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정책은 장기간의 평균농도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

향을 고려했을 때 연속되는 고농도 사례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러한 연속되는 고

농도 사례일 발생은 배출량의 문제라기보다 대기정체로 대변되는 기상현상에 의해 좌우된다고 

하겠다. 특히 지역적 기상요소 패턴이 기후변화 영향으로 변화하고 있어 과거 황사발생이 먼지

에 대한 유일한 걱정거리였던 시기와 유사한 기상요소 패턴을 위해서는 기후변화가 지역 기상

요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미세먼지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연

관성 연구도 필요하다.

<그림 8> 고농도 미세먼지 사례일 PM10과 기상요소 상관관계표

자료: 충남연구원, 2017 인용

(a)서산 PM10 평균기온 최저기온 최고기온 일교차 강수량 풍속 상대습도 일조 일사 전운량

PM10

상관계수
유의확률 

N

1

3467

평균기온
상관계수
유의확률 

N

-0.13**
0.00
3467

1

3652

최저기온
상관계수
유의확률 

N

-0.18**
0.00
3467

0.98**
0.00
3652

1

3652

최고기온
상관계수
유의확률 

N

-0.06**
0.00
3467

0.98**
0.00
3652

0.94**
0.00
3652

1

3652

일교차
상관계수
유의확률 

N

-0.36**
0.00
3467

-0.15**
0.00
3652

-0.32**
0.00
3652

0.04**
0.03
3652

1

3652

강수량
상관계수
유의확률 

N

-0.19**
0.00
3467

0.18**
0.00
3652

0.23**
0.00
3652

0.12**
0.03
3652

-0.32**
0.00
3652

1

3652

풍속
상관계수
유의확률 

N

-0.15**
0.00
3467

-0.04**
0.00
3652

0.02**
0.19
3652

-0.13**
0.00
3652

-0.40**
0.00
3652

0.17**
0.00
3652

1

3652

상대습도
상관계수
유의확률 

N

-0.13**
0.00
3466

0.39**
0.00
3652

0.46**
0.00
3651

0.33**
0.00
3651

-0.42**
0.00
3651

0.32**
0.00
3651

-0.18**
0.00
3651

1

3651

일조
상관계수
유의확률 

N

-0.11**
0.00
3467

0.01**
0.45
3652

-0.09**
0.00
3652

0.13**
0.00
3652

0.61**
0.00
3652

-0.33**
0.00
3652

-0.14**
0.00
3652

-0.48**
0.00
3651

1

3652

일사
상관계수
유의확률 

N

-0.11**
0.00
3467

0.35**
0.00
3652

0.26**
0.00
3652

0.44**
0.00
3652

0.45**
0.00
3652

-0.30**
0.00
3652

-0.13**
0.05
3652

-0.38**
0.00
3651

0.81**
0.00
3652

1

3652

전운량
상관계수
유의확률 

N

-0.18**
0.00
3467

0.23**
0.00
3652

0.33**
0.00
3652

0.11**
0.00
3652

-0.64**
0.00
3652

0.34**
0.00
3652

0.17**
0.00
3652

0.51**
0.00
3651

-0.85**
0.00
3652

-0.57**
0.00
3652

1

3652

(b)천안 PM10 평균기온 최저기온 최고기온 일교차 강수량 풍속 상대습도 일조 전운량

PM10

상관계수
유의확률 

N

1

3512

평균기온
상관계수
유의확률 

N

-0.23**
0.00
3512

1

3652

최저기온
상관계수
유의확률 

N

-0.29**
0.00
3512

0.98**
0.00
3652

1

3652

최고기온
상관계수
유의확률 

N

-0.15**
0.00
3512

0.98**
0.00
3652

0.93**
0.00
3652

1

3652

일교차
상관계수
유의확률 

N

0.40**
0.00
3512

-0.08**
0.00
3652

-0.26**
0.00
3652

0.12**
0.00
3652

1

3652

강수량
상관계수
유의확률 

N

-0.25**
0.00
3512

0.20**
0.00
3652

0.26**
0.00
3652

0.13**
0.00
3652

-0.34**
0.00
3652

1

3652

풍속
상관계수
유의확률 

N

-0.15**
0.00
3511

-0.17**
0.00
3651

-0.13**
0.00
3651

-0.22**
0.00
3651

-0.23**
0.00
3651

0.06**
0.00
3651

1

3651

상대습도
상관계수
유의확률 

N

-0.20**
0.00
3512

0.31**
0.00
3652

0.40**
0.00
3652

0.22**
0.00
3652

-0.49**
0.00
3652

0.35**
0.00
3652

-0.35**
0.00
3651

1

3652

일조
상관계수
유의확률 

N

0.14**
0.00
3500

-0.01**
0.51
3640

-0.13**
0.00
3640

0.12**
0.00
3640

0.64**
0.00
3640

-0.34**
0.00
3640

0.02**
0.27
3639

-0.58**
0.00
3640

1

3640

전운량
상관계수
유의확률 

N

-0.23**
0.00
2284

0.27**
0.00
2397

0.37**
0.00
2397

0.14**
0.00
2397

-0.63**
0.00
2397

0.37**
0.00
2397

0.00**
0.89
2396

0.57**
0.00
2397

-0.85**
0.00
2385

1

2397

✽ **는 상관계수가 99% 이상 유의, *는 95% 이상 유의함을 나타냄.    ✽ 천안기상대는 일사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상관계수 표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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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농도 저감

유럽환경청(European Environment Agency, EEA)(2017)8)은 대기환경(미세먼지) 개선이 인간의 

건강문제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미세먼지는 이산화탄소와 같이 기후변화

유발물질(climate forcer)로서 직접적으로 지구온난화에 기여함을 제시하였다. 전절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은 화석연료 연소라는 동일한 배출원에 기인함으로 단기체류 

기후변화 유발물질(SLCF, short lived climate forcer) 배출을 저감하는 것이 인간 건강문제 해결과 

기후변화 문제해결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APEC 기후센터 연구팀(이현주 등, 2018)9)은 한반도 고농도 미세먼지와 연관된 대기패턴을 기

반으로 Korea Particulate matter Index(KPI)를 개발하여 RCP기후변화 시나리오 RCP4.5(온실가스 

저감정책 추진)와 RCP8.5(저감정책 미시행)에 대해 우리나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

분석결과, 기후변화 진행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기상조건인 대기정체 조건이 자주 발생하

여 온실가스 증가가 고농도 미세먼지 사례일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미세먼지 농도증가와 풍속저감의 상관성에 대한 많은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최근 50년 

사이 전 지구적으로 육지 풍속이 0.7m/s 감소하였는데, 이를 온난화에 따른 공기 흐름의 평온화

(stilling) 현상이라 하고 고농도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으로 기후학자들은 이를 ‘기후 페널티’라고 

부른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기후변화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

하기 위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정책 개발과 시행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농

도 저감이 가능하며 역으로 이는 온실가스 감축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은 동일한 정책으로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

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기후변화 대책은 미세먼지 대책과 공통점이 존재한다<표 2>.

8)　EEA(2017), Cleaner air benefits human health and climate change

9)　이현주 등(2018), 한반도 미세먼지 발생과 연관된 대기패턴 그리고 미래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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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무조정실(2007)10), 관계부처 합동(2017)11)

Ⅲ.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사업과 미세먼지 저감정책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사업과 미세먼지 저감사업의 공통점을 충청남도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

다. 충청남도 2018년 온실가스 감축사업 계획(충남연구원, 2018)12)<표 3>과 충청남도 대기환경

개선 계획(충청남도, 2018)13)<표 4>의 사업을 목록화 하고 각각 서로의 대책에서 공통의 목적달

성이 가능한 사업을 자체판단에 의해 살펴보았다. 

기후변화 대응(온실가스 감축) 43개 사업 중 직접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는 사업은 

15개 사업(34.9%),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은 21개 사업(48.8%)으로 전체 사업 중 83.7%의 

사업이 직간접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대기환경 개선(미세

먼지 저감) 41개 사업 중 직접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은 11개 사업(26.8%)이며 

간접적으로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는 사업은 6개 사업(14.6%)으로 전체 사업 중 41.5% 사업

10)　국무조정실(2007), 제4차 기후변화종합대책

11)　관계부처합동(2017),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12)　충남연구원(2018), 충청남도 2017년도 온실가스 감축 이행평가 및 2018년도 감축계획 수립

13)　충청남도(2018), 미세먼지 중심 충청남도 대기환경개선 계획(안)

기후변화 대응 공통 미세먼지 대응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온실가스 배출기준 강화

•연안침식 감시

•산사태 방지 시스템 마련

•건축 구조물 기준연구

•재난관리 시스템 강화

•화석에너지 비중 축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친환경차 보급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과 폐쇄

•낡은 경유차 조기 폐차

•대중교통 확대

•에너지 효율 기준 강화

•폐기물 재활용

•취약계층 보호 강화

•극한상태(폭염, 고농도 

   미세먼지 등) 예보 강화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대기배출 총량제 확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 강화

•도로 청소 확대

•미세먼지 기준 강화

•취약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한-중 미세먼지 협력 강화

<표 2> 기후변화 대책과 미세먼지 대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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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직간접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지자체별 정책방향에 따라 다

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높은 비율의 사업들이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의 공통 

목표달성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중장기 계획 수립시 공동편익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 충청남도 2018년 온실가스 감축계획내 사업

부문 사업

가정
녹색생활 실천 및 생활화, 탄소포인트제 운영,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그린 홈)사업, 그린 
빌리지 조성사업, 빗물 재이용시설 설치, 도시가스 공급확대, 그린홈 으뜸 아파트선정

농축산
시설원예 지열 냉·난방 시스템 보급, 시설원예 목재펠렛 난방기 설치, 조사료 생산 이용 
활성화, 축산농가 악취저감제 지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확충

상업/공업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 확대, 제5에너지(에너지절약)운동 전개, 고효율 
LED 조명등 보급, 그린카 보급확대, CNG차량 보급확대, 농어촌 마을단위 LPG 배관망 
사업, 에너지 자립섬 구축사업,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화력발전소 온배수 활용사업, 
내포신도시 스마트그리드(SG) 구축,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친환경 녹색 건축 건립 
활성화, 친환경 도로정비 및 관리, 자전거 이용활성화 기반구축, 공공자전거 운영, 녹색 
기간교통망 철도시설 확충, 신도시 재생에너지 열공급 시설 도입, 녹색 생태하천 조성, 
탄소감축 바다숲 조성, 원격근무(모바일행정업무) 환경조성

임업
산촌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 산림바이오매스 생산 및 보급, 조림 등 탄소흡수원 
확충관리, 도시녹지 조성사업, 산림보호기능 강화 및 재해방지, 산림휴양문화 
체험공간조성

폐기물 소각여열 회수 및 이용확대,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사업

자료: 충남연구원(2018), 충청남도 2017년도 온실가스 감축 이행평가 및 2018년도 감축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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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충청남도 미세먼지 중심 대기환경개선 계획내 사업

부문 사업

에너지 산업 연소 관리

석탄화력력발전소 노후기준 단축(30년→25년)으로 조기 폐기,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감축, 봄철 노후 석탄화력 일시 가동중단,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화력발전 상한 제약, 석탄화력 발전연료를 저유황탄으로 
전환, 옥외 저탄장 실시간 비산먼지 관리

산업부문 저감대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발적 감축 이행 및 감축대상 확대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 IoT 기반의 청정(Clean) 산업단지 
프로젝트 추진, 저녹스 버너지원 및 컨설팅을 통한 배출량 개선, 지역별 
배출량 산정을 위한 인벤토리 시스템 구축, 굴뚝자동측정기(TMS) 관리강화

이동배출원 관리

친환경차 및 인프라 시설 보급 추진, 경유버스를 친환경버스로 대전환, 
도로분진 흡입차량 보급, 노후 경유차 순차적 폐차, IoT 기반의 이동배출원 
미세먼지 관리, 석탄화력발전 부두 및 선박에 육상전력 공급장치(Alternative 
Maritime Power, AMP) 보급, 대형 건설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 항만 정박지 
선박관리 조례 제정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도입

공공 및 민간 측정소 통합관리와 효율적 운영, 충남형 대기질 분석·진단 
시스템 구축, 미세먼지 경보제 3개권역 확대 운영, 대기오염측정소 확충, 
집중측정소 및 종합대기측정소 설치, 도서지역에 미세먼지 장거리이동 
측정소 설치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
환경민감지역 주민건강 영향조사, 실내공기질 관리 및 환경성 예방사업 
추진, 환경민감계층 실시간 실내공기 측정기 운영,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미세먼지 정보 알림판 설치

건강보호 등 
생활환경 개선

미세먼지 대책마련을 위한 협의체 운영, 이웃 지자체 및 대외 기관과의 협력 
강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외협력 강화, 미세먼지 저감 관련법 제·개정 지속 
건의

대외협력 및 정책건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유지관리, 어르신 교통사고 방지, 안전한 보행환경 
구축

교육 및 홍보 미세먼지 발생 예방교육 및 홍보, 학교 미세먼지 교육 강화

자료: 충청남도(2018), 미세먼지 중심 충청남도 대기환경선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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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자체 미세먼지 저감정책 발굴을 위한 제언

우리의 일상생활에 미세먼지가 이슈화 되고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최근 몇 년간 대부분의 미세먼지 저감노력을 살펴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

이는 데 집중되어 있었는데, 실상은 아직도 지자체의 정확한 배출량 파악이 되지 않아 저감 효

과분석 등 정책결과에 대한 분석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모든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지역 배출량 현실화가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높아가는 지역주민 요구에 의해 광역지자체는 물론이거니와 기초지자체에서도 

미세먼지 대책수립이나 관련 센터 설립추진 등 새로운 정책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나, 본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새로운 사업의 발굴도 중요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기후변화 관련 사업에 대

한 재조명을 통해 기존 기후변화 대응사업의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관련 분야(에너지 전환 등)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공동편익효과 분석을 실시하

여 기후패널티를 극복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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